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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필요성

❍ (연구 배경)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마약류 확산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 상실

- 2014년까지 마약단속 총 건수가 1만건 이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1만 건 초과한 상

태, 이를 마약범죄계수로 환원하면 청정국 기준 계수인 20을 초과

- 최근 마약류 확산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소비ㆍ유통의 다양화 및 일상화, 소비집단의 연소화

❍ (연구 목적) 본원은 이 연구를 통해 강남구 마약류 확산 방지 대책 및 우발적으로 마약에 노출된

주민의 보호 및 치료지원을 통해 추가 피해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등 마약류 완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마약류 확산 및 피해실태에 대한 주민의식 설문조사

- 해외 정부 및 지자체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 대책 추진사례

- 강남구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 대책에 대한 평가

- 강남형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대책 방안

❍ (연구 필요성) 마약류 초승달벨트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방지 선도할 필요

- 전문가들은 강남구를 홍대와 이태원을 잇는 마약 우범지대 ‘초승달 벨트’의 일원으로 지목

(서울경제, 2019년 3월 6일자 보도)

-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 음료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방지에 대한 구민의

문제의식 및 정책추진 의지 공고화

❍ (연구의 공간적 범위) 강남구 행정구역 전체 39.49㎢

❍ (연구의 시간적 범위) 2023~2026년

- 기준연도: 2023년

- 대상기간: 2023 ~ 2026년

❍ (연구의 내용적 범위) 마약류 확산 및 대응방안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예방ㆍ치료지원ㆍ근절에

관한 대책 연구

- 마약류 확산 및 피해실태에 대한 주민의식 설문조사

- 해외 정부 및 지자체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 대책 추진사례

- 강남구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 대책에 대한 평가

- 강남형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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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발생 당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해 11

월 발표한 종합대책 성과 점검하고 보완하여 재발표하였음.

- 범부처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은 크게 1) 유입감시, 2) 유통 단속, 3) 사법처리/치료⋅재

활, 4) 교육 홍보 등 4가지로 나누어 발표되었음.

❍ 유입감시

① 국제우편 마약단속 TF를 구성하여 국경을 통한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

며,

②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 강화(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해경철) 등을 통해

서 국내외 공조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함.

❍ 유통 단속

① 마약범죄 특별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하였으며,

② 다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시키겠다고 하였고,

③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 사법처리/치료⋅재활

①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며,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약류 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③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함.

④ 중독재활센터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 설(DARC, 전국 4개)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함.

⑤ 마지막으로 교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독심리사 자격취득(103명), 한국 재활강사 양성

(90명) 등 재정지원 및 마약전담교정시설 운영하겠다고 밝힘.

❍ 교육홍보

① ‘마약과 끝낼 신호, SOS’라는 범국민 캠페인 실시하고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 구축하겠다고 하였으며,

② 가상ㆍ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함.

③ 학교 마약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④ 교원 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 포함시키고, 마약류에 대한 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

겠다고 함.

⑤ 마지막으로 모든 초중교ㆍ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교육 10시간 의무

실시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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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정부 및 지자체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 대책 추진사례

1) 프랑스

❍ 프랑스는 다양한 방법의 마약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환경 예방정책, 일반인을 위

한 보편적 예방정책, 위험도가 높은 인구를 위한 선택적 예방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 환경 예방정책으로는 ① 주류, 담배에 대한 규제, ② 주류, 담배에 대한 과세, ③ 주류, 담배에

관한 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다양한 물질 및 행위중독이 마약류 중독의 전조증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포괄적

통제 및 예방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일반인을 위한 보편적 예방정책으로 ① 교육시설, ② 여가 시설, ③ 직장 시설 등으로 구분하

여 추진하고 있음.

- 교육시설에 대해서 프랑스는 일반인을 위한 보편적 예방은 주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여가 시설에 대해서 프랑스는 2010년, 호텔, 레스토랑, 일반음식점, 리셉션, 야간생활 부문의

고용주를 대표하는 모든 조직은 국가 헌장에 나와있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통보하고 장려하겠

다고 국토교통부와 도로안전에 관한 정부 부처 대표단과 함께 국가 헌장에 서명하였음.

- 직장 시설에 대해서 프랑스는 중독성 행동이 직장 내 집단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위험의 인식으로 최근 몇 년간 근로 조건과 중독성 행동의 교차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행사가 조직되었음.

❍ 위험도가 높은 인구를 위한 선택적 예방정책에 대해서 프랑스는 ① 빈곤 지역 거주자, ② 청

소년 사법보호 대상자, ③ 축제 행사, ④ 취약한 가족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빈곤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프랑스는 2013~2015년 예방 활동 계획을 통해 도시정책에 따라

개발된 예방 활동 계획에 중독성 행동 예방 카테고리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음.

- 보호관찰 소년의 중동성 행동 예방과 단절 및 건강증진을 위해 ‘청소년 사법보호국’을 창설

하였음.

- 대규모 축제 행사 시, 이에 개입하는 조언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마약류 및 중동성 행위를

통제하고 있음.

- 취약한 가족이 마약류 확산의 주된 원인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다양한 육아 지원 및 가족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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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 1960년대 중반부터 마약류의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 1990년대 동독이 붕괴되고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연방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어, 국가마약퇴치계획이 공표되었고, 이후 독일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마약법을 빈번하게 개정하였음.

❍ 2012년 독일은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다양한 마약류 및 중독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전략의 등장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음

- 고령화 증가로 인한 거시적인 인구통계학적 변화.

-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행위중독이 등장하기 시작/

- 중독물질의 소비와 패턴 변화와 새로운 향정신성 물질 등장

❍ 이러한 배경하에 독일은 2012년 불법물질과 합법물질은 물론 도박 및 인터넷 중독과 같은

행위물질도 포괄하여 관리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하였음

- 독일은 다양한 중독을 포괄하여 네 가지 전략 즉 예방교육, 상담치료, 위해감소, 소비감소 등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음.

① 예방교육으로 마약사용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원천차단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② 상담치료를 통해 모든 중독자들에게 중독 및 행위물질에 대한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음.

③ 위해감소의 일환으로 중독자가 사용한 오염된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대신에 새로운

보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음.

④ 공급 및 소비감소의 일환으로 비흡연자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마약법 등을 개정하였음.

❍ 세부적 약물중독정책

① 처방약 및 대상 그룹 개발을 통한 성과 향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였음.

② 약사를 통해 처방 약물중독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전국 약사협의회에서

발간한 약사지침서인 처방약: 중독과 남용을 개발하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약사협의회의 지속적인 개정 지침서를 보급하여 활용하게 유도함.

③ 의사에 의한 향정신성 약물의 적절한 처방을 요구하고 있음. 독일의사협회는 2007년

처방약: 위험한 사용 및 중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 개업의는

처방약 중독을 보다 잘 인식하고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여야 함. 이와

함께 의사들에게 처방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처방약 중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④ 처방 의약품의 중독을 줄이기 위한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을 강화하였는데, 그 이유는

처방약 남용 및 중독에 대한 조기 개입은 처방 약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피해를 줄

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임. 2012년 국가 전략은 약사들에게 특히 벤조디

아제핀에 중독된 환자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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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약물 법원 제도

❍ 1990년도까지 범죄자 모델을 바탕을 두고 엄벌주의 위주의 정책을 채택

- 하지만 장기적으로 엄벌주의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마약류 사범을 장기간 격리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수형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음.

- 이러한 교정시설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 역시 점점 늘어나게 되어 감당하기

어려워질 정도가 되었음.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범죄자모델에 바탕을 둔 엄벌주의 위주의 정책에서

치료모델에 바탕을 둔 치료적 사법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

- 미국 사회의 전체적인 마약류 사범 증가와 이들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 증가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에 의해 약물 법원제도가 탄생

하게 된 것임.

❍ 약물 법원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형사사건 처리와 마약의 치료를 통합하는 시스템’

이라 할 수 있으며, “마약사건 신속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이 개입

- 약물 법원의 단계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1단계는 구속 전 단계(pre-arrest), 2단

계는 재판전 단계(pre-trial), 3단계는 선고전 단계(pre-sentensing), 4단계는 양형선고

단계(sentensing), 5단계는 보호관찰 위반심리 등 단계에서 마약류 사범이 중독치료를 받

을 수 있는 전환처우(diversion)를 실시하는 것임.

❍ 치료 프로그램 참가 자격

- 약물 법원의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 자격은 약물을 소지하거나 비폭력 범죄로 고발되어 있는

약물남용문제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어야 하고, 준수사항으로는 법원 출두, 상담기관 출석

및 주기적인 소변검사 실시 등이 있음.

❍ 대부분의 약물 법원의 공통 내용

① 프로그램은 적어도 1년간 지속되며,

② 해독 및 약물재 사용(relapse) 등의 한정된 경우에 입원(inpatient) 조치를 취하거나 또

는 통원조치(outpatient)의 방법을 채택하며,

③ 약물의존자의 약물재사용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약물의 재

사용이 발각되어도 그 즉시 대상자를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제

재로 대응하며,

④ 법원에의 정기적인 출두를 중심적인 요소로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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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은 치료 프로그램 동안 참가자의 결과가 양호한 경우 법원의 출두횟수를 줄여주기도

하고 또한 격려해주기도 함.

- 약물 법원의 목표는 참가자가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재범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며,

치료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종류 후에는 수료증이 수여되며 피고인의 체포기록의 말소, 공소의

기각, 판결유예 및 형의 집행유예 등이 이루어짐.

- 하지만 이에 반하여 참가자가 치료 프로그램 수료에 실패할 경우에는 본래의 소추절차로 이

행되어 형벌 또는 지역에서의 사회봉사, 구치소 단기구금 등 그 외의 제재를 받게 됨.

❍ 아메리칸대학의 약물 법원에 대한 1999년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7년 동안 이 약물 법원

프로그램을 거쳐간 3만여 명 가운데 70%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참가하고 있거나

이수하였으며, 재범률이 낮아지는 성과를 창출함.

4) 일본: 다르크(DARC)

❍ 일본 정부는 1985년에 약물중독 회복치료 시설인 ‘다르크(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설립.

- ‘다르크’는 약물,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하는 병으로부터 회복하여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사

람들을 위한 치료회복 시설임.

- ‘다르크’에서는 약물이나 알코올을 그만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강조함.

- 일본은 1985년 6월 동경에 설치된 다르크를 기점으로 1989년에는 나고야에 다르크를

설립하였고 2018년에는 일본 전국에 100개소 이상이 설립되었음.

❍ 다르크 회복 지원 시설은 중독 당사자가 주체가 되고 그룹 회의를 중심으로 한 대처를 실시

하는 등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시설.

❍ 병원, 법률사무소, 데이케어, 야간 케어 등의 복수 기관이 종합하여 약물중독자를 한 곳에서

응대가 가능한 부속기관인 아파리(APARI: Asia Pacific Addiction Research Institue)

라는 민간 비영리 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 법인 설립

- 1985년 다르크로 시작한 것에서 병원, 법률사무소, 데이케어, 야간 케어 등의 복수 기관이

종합하여 지역 내 약물중독자의 응대를 한 곳에서 가능하게끔 부속기관인 아파리(APARI:

Asia Pacific Addiction Research Institue)라는 민간 비영리 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 법인을 설립하였음. 아파리는 사법지원, 시설운영, 연구 및

계몽활동, 가족교실, 전화상담 업무, 강연활동, 다른 기관과의 연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다르크와 아파리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약물중독자의 치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장해 국경을 초월

한 약물중독의 예방과 회복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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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점: 다르크는 실제로 약물 중독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거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생활

시설이라는 것이며, 아파리는 사법, 의료, 복지 등의 전문가 집단의 치료시설이라는 것임.

❍ 다르크의 재활프로그램은 약물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는데 효과적

- 일본의 약물중독 치료시설인 다르크는 실제로 약물중독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스스로는 단약을

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탄생하게 되었음.

- 이렇게 시작된 다르크는 스스로 자활의 길로 들어서기 힘든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고

나아가 자조그룹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실제 약물 투약자들의 대부분은 다르크의 재활 프로그램이 약물중독 증상에서 벗어

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후기를 남겼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음.

3. 국내 마약류 현황 및 실태

❍ 마약류 확산 위험 일상화

- 2015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를 마약청정국이라 할 수 있었으나, 2015년 이후 마약류

범죄로 단속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이후 8년 연속 1만건 초과함에 따라

마약 청정국 지위 상실

- 이러한 결과는 마약류 범죄로 단속되는 인원이 특정 집단과 공간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도 발생되고 있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마약류 다양화, 弱→强

- 과거에는 특정 범죄조직 및 연예계, 유흥업 종사자 내부에서 마약 및 대마가 유통되던 추세

였으나, 이제는 평범한 일반인 사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유통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

- 또한 미국과 캐나다 등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의 여행자, 유학생 등이 대마를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해시시 오일을 추출하여 전자담배로 흡입하는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임.

- 2023년 5월에 실시된 KBSㆍ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처음 접해본 마약류에 대해서

응답자 중 대다수가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응답하였음.

- 따라서 마약류 투약자들의 행태는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접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코카인 및 필로폰 등 점차 더 강한 마약류를 찾는 패턴이 작동하는 것으로 추정됨.

❍ 유통경로 다변화, 近→遠

- 과거의 마약류의 유통경로는 범죄집단에 의한 암거래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병원, 주택가 등

일상공간으로 침부하고 있고, 인터넷, 텔레그램 등 온라인 공간으로 확산되어 다양하게 유통

되고 있는 상태임.

- 특히 주목할 것은 마약 첫 사용 경로와 마약류 주 구입경로가 의료기관이라는 것,

즉, 대부분이 의료기관을 통해서 마약류를 처음 접하거나 구입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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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다크웹(인터넷), SNS(텔레그램) 등을 이용,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계하여 국제

우편물을 이용해 직접 구입하거나 중간상을 통해 아파트 화단, 우편함 등으로 배달받는 사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최근에는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통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를 체험한 다음,

더 자극성이 강한 마약류를 불법적 유통경로를 통해 획득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마약류 투약자 연소화

- 점점 마약류 사범 중 20-30대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마약류 투약자의 연소화가 진행되고 있음.

- 특히,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중이

57.1%를 차지하고 있음(20대: 31.6%, 30대: 25.6%).

- 놀랄만한 사실은 2022년도에 마약류 사범 중 10대의 비중도 역대 최대치인 481명으로

2.6%로 나타나고 있음.

4. 강남구 마약류 현황 및 실태

❍ 마약 초승달벨트, 강남구

- 전문가들은 강남구를 홍대ㆍ이태원을 잇는 마약 우범지대 ‘초승달 벨트’의 일원으로 지목

하였는데, 그 이유는 최근 3년간 마약류에 대한 112 신고건수가 타 지역보다 많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마약류 112 신고건수 기준으로, 강남구 상업지역 관할 파출소 1개당 신고건수는

논현 1파출소 250건(28.1%), 역삼지구대 230건(25.8%), 청담 파출소 118건

(13.3%), 논현2파출소 104건(11.7), 기타 4개 파출소 188건(21.1%)로 타 지역의

경찰서의 총 마약류 관련 112 신고 건수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지역별 마약류 범죄 발생 분포

- 강남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마약류 범죄 발생 분포가 높은 편임. 강남구 지역 중 특히 상업

지역이 주거지역에 비해서 마약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 강남구 지역 중 5등급 지역은 신사동, 논현1동, 역삼1동, 역삼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 4동, 도곡1동, 도곡2동으로, 이러한 지역들은 마약범죄 발생 빈도가 강남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 강남구 마약류 단속 건수, 코로나19 시즌에 정점 도달

- 코로나19 시즌 비대면 문화 확산, 마약류 온라인 유통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 2022년 재증가하는 전국 추세와 달리, 강남구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상업지역 일대에 대한

정부의 단속 강화의 결과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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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마약류 확산의 주요 원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확대임.

- 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마약류 사범이 절대 다수이며, 전국 대비 마약 사범은 극소수임.

- 전국적으로는 항정 사범은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대바 사범은 증가 추세임.

❍ 마약류 확산 요주의, 20대 청년세대

- 강남ㆍ수서경찰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2022년 강남구 마약류 연령별 단속

비율이 55.2%임.

5. 강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현황 및 확산 원인 분석

❍ 가장 발전된 도시의 역설, 마약 우범 요소의 밀집

- 국내 최고 생활이동인구 유ㆍ출입 지역, 특히 유흥업소 밀집한 상업지역에서 마약류 범죄 빈발.

- 일평균 외부 유출입 인구 약 100만명 이상, 전국적 마역류 확산 추세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

- 상기한 지역별 분포도, 클럽 및 주점 등 유흥업소 밀집 지역 중심으로 5등급(매우 위험) 분포.

❍ 의료관광특구 강남구, 항정 사범 확산이란 역설적 결과

- 의료기관 및 의료인 밀집도 1위인 강남구는 역설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확산이라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옴.

- 우울증, 통증 완화 등 병ㆍ의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로

악용되는 사례, 특히 청소년은 처방 불가이지만 처방전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구매할 가능성.

- 온라인상으로 나비약, 진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용이한 성지(聖地) 리스트 공유,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마켓과 같은 P2P 거래 사이트를 통해 은밀히 유통.

- 강남구 병원 총 2,790개 서울 1위, 2위 서초구(1,309개) 대비 2배 많지만 의료용 마약류

불법처방 및 유출 감시하는 마약류 감시원은 7명에 불과.

❍ 초경쟁사회, 선도도시의 그늘

-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강남구, 하지만 매우 강력한 초경쟁 압력에 노출된 도시,

특히 청년 및 청소년들이 마약류 투약의 전조증상인 다양한 행위중독 가능성에 노출된 도시.

- 사회부적응자, 실업자 등이 마약 중독자일 거라는 통념과 달리, 사회 지도층 및 자녀, 엘리

트 관료 및 전문직도 마약류 투약하는 사례 적지 않은 편.

- 대치동에 유명 떡볶이 집이 많은 이유, 입시 경쟁에 시달린 아이들이 스트레스 해소 과정에서

캡사이신에 중독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 한때 대치동은 게임 천국으로 불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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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 주민인식조사

❍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오남용 실태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실행

- 조사기간: 2023년 5월~9월

- 조사대상: 강남구 관내 거주민 총 600명(성별, 연령, 지역할당)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

❍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심 수준

- 전국적 범위의 마약류 오남용 실태에 대해 강남구민 81%가 높은 관심도를 유지하고 있음.

- 강남구민 82%가 심각하다는 인식, 일반적 여론조사 추세와 다르게 ‘매우 심각하다’는

답변이 1순위임.

❍ 청소년 중독성 약물 심각성 수준 및 예방교육 대상층에 대한 인식

- 강남구민의 81%가 술, 담배를 포함한 학생들의 중독성 약물 노출 및 확산의 수준이 심각하

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 마약류 확산에 대한 주민 우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강남구민 34%가 청소년, 19%가 학부모가 마약류 예방교육이 필요한 대상층이라고 인식,

마약류 예방정책의 역량이 학령기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집중돼야 한다는 주민의식을

반영한 결과.

❍ 마약류 정보 획득 경로 및 중독자 이미지

- 강남구민 79%가 대중매체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획득, 마약류 종류 및 부작용,

위험성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미획득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강남구민 44%가 마약류 중독자를 정상적 사고판단이 어려운 중독자(29%), 법적

처벌을 요하는 범죄자(15%)로 인식, 마약류 피해자의 치료ㆍ재활ㆍ보호에서 부정적

영향 끼칠 가능성.

❍ 치료ㆍ재활 기관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선호

- 강남구민 57%가 병원 및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 사법 및 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36%.

- 쉼터, 합숙 등 재활시설 지원이 39%, 병원 치료비 지원 30%. 심리상담 및 교육비 지원

20% 順으로 집계, 일정 기간 분리 및 보호를 수반한 치료ㆍ재활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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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사업

- 청소년 등에 대한 직접대면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6%로 1순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37%, 마약류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교육과 함께,

심각성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사.

- 확산방지를 위한 중점 지원사업으로 마악류 예방 연령별 맞춤형 교육 확대 30%, 사용자ㆍ

유통자ㆍ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27%, 학원가 일대 등에 대한 순찰ㆍ집중감시ㆍ합동단속

강화 27% 順.

7.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전문가 면접조사

❍ 2023년 8월, 강남구청 및 경찰 관계자 3인에 대한 전문가 면접조사 실행

- 조사기간: 2022년 8월 4일/ 9일

- 조사대상: 강남구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 경찰 관계자 A (마약류 수사 30년차)/ 경찰 관계자

B(마약류 수사 15년차)

- 조사내용: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실태에 대한 정성적 판단, 예방교육 및 치료ㆍ재활 등 확

산 방지대책에 대한 의견

❍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의 심각성과 원인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라이프스타일의 일반화가 마약류 확산의 원인

❍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한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양상의 변화

- 익명성 보장에 따른 마약류 거래 리스크 축소와 연소화, 향후에도 마약류 꾸준히 확산될 가능성.

❍ 일상 공간으로의 침투 가능성 및 실태

- 주택가 및 학원가 등 일상공간의 마약류 확산 만연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심각해질 수

있는 구조 축성

❍ 의료용 마약류 불법처방 및 유출 실태와 방지대책

- 중앙정부 차원의 규정 및 감시망 강화, 의ㆍ약사 차원의 섬세한 복약 지도 필요

❍ 마약류 예방 및 확산 관련 강남구의 특수성과 시사점

- 의료기관 밀집도에 상응하는 마약류 취급관리 감시역량 확보, 10대 청소년기부터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필요



- xii -

❍ 마약류 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

- 학급별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진 충원 필요, 성인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 강구.

❍ 마약류 중독 및 피해자 치료ㆍ재활 대책

- 행정과 사법기관 현저한 시각차, 강남구는 중독관리퉁합지원센터 유치 계획 중.

8. 강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정책 평가

❍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관한 조례｣ (2023년 4월 14일 제정)

- 강남구의회는 마약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강남구 차원의 독자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의 법ㆍ제도적 근거를 마련.

- 평가: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방지 정책에 관한 핵심 의제 및 정책과제를 획정했으

며, 협력 체계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함과 아울러, 비밀 준수 의무를 설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

❍ 강남구 보건소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현황

- 의료용 마약류 보관 및 저장 관리 점검사항: 마약류 취급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마약통합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보건소에 보고, 이상 발생 시, 보건소는 조사 진행.

- 평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는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방지 정책에서 강남구청이 직접적으

로 관할하고 책임지는 업무영역, 의료용 마약류 불법처방 및 유출을 사전에 제어하는 시

스템.

-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중 변동사항 발생 시, 취급업자는 보건소에 허가ㆍ승인ㆍ폐기를 신

청하거나 보고해야 함.

- 평가: 마약류 취급자 리스트 관리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관리 업무를 분명히 하고,

마약류 양도 및 사고마약류 처리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업무

사항, 상기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에서는 마약류 양도 연평균 419.5 건, 사고 마약류 폐기

연평균 944.6 건 발생, 이것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인원과 시스템의 확보

여부가 중요.

❍ 마약류 취급업소 단속 강화 추진

- 마약류 취급자 점검 강화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체계 구축하고 있음.

- 평가: 주기적 단속 및 불시 단속을 통해 마약류 취급관리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 기대.

❍ 마약류 진단 익명 검사 추진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등 ‘마약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시민의 불안도가 높아짐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 익명으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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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이 전달한 마약류를 모르고 섭취 및 흡입한 피해자 등 익명검사를 원하는 주민을 대상

으로 실시.

- 법적 조치를 희망하는 피해자, 불치병으로 인한 먀약성 진통제 복용자, 마약류 중독 재활치료자,

보건 의료인 등 직무수행 관련 진단서 발급 희망자는 검사 제외.

- 마약류 6종 검사 키트 사용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모르핀, 암페타민, 엑스터시) 검사 소요

시간 10~20분.

- 평가: 마약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방치 상태에 있다가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독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 다만 신변 안전 보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한 적극 홍보 필요.

❍ 서울시 강남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유치 협의 추진

- 서울시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추가 신설 예정으로 강남구 관내 유치 추진 중.

- 2000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설립된 알코올상담센터, 2014년부터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로 명칭 변경.

-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 다양한 중독문제에 대한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 평가: 강남구 뿐만 아니라, 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의 마약류 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마약류 피해자 구제 및 중독자 재활치료를 위한 강남권 거점 마련 필요.

9. 강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정책 제안

❍ 강남구 마약류 공동대책협의회 설립

- 행정ㆍ교육ㆍ사법기관 협조체계를 위해 ‘강남구 마약류 공동대책협의회’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및 설립 추진.

- 청년ㆍ청소년 예방 교육은 교육기관, 성인 예방교육 및 치료ㆍ재활, 의료용 마약류 관리는 행정

기관, 단속 및 처벌은 사법기관 업무 영역으로 상호 간 긴밀한 연계 필요.

- 이처럼 마약류 관련 정책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정부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4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입법예고 중, ’24년 2월 17일 시행 예정(’23년 8월

16일 신설).

❍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의무 감시역량 확충

- 예산과 인원의 확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마약류 감시원의 충원을 추진하되 단기적 보완책

으로 ‘마약류 명예 지도원’ 제도를 적극 활용.

- 퇴직 보건 공무원, 퇴직 경찰관 등 전문성 있는 명예지도원 확보함으로써 마약류 감시원의

업무를 보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명예 지도원의 신분을

보장하며 활동울 구체화 및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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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의ㆍ약사 자율규제 협약 추진

- 강남구 의사회 및 약사회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한 자율

규제(안)을 도출하고 이것의 준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현행 마약류 취급관리

제도 및 행정의 사각지대 완전 해소.

-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복약지도는 전문 영역이므로 과도한 규제 시, 필요한 환자들이 처방

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 발생.

- 현행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제도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의료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을 체득

하고 있는 의ㆍ약사의 집단지성을 통해 유연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안) 마련.

- 자율규제(안)에는 위조된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요구하는 병ㆍ의원

방문자. 육안상 예후와 처방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약품 구매자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포함.

❍ 학급별 교육 인프라 확보 및 ‘학부모 마약 예방단’ 결성

- 강남구청: 전문 강사진 충원, 시청각 자료 활용 등을 통한 학급별 교육 인프라 확보: ① 은

퇴한 의ㆍ약사, 보건 공무원등을 전문 강사진으로 충원하여 청소년 맞춤형 마약예방 교육

추진. ② 의ㆍ약학사 및 검ㆍ경 관계자의 동영상 강의와 의ㆍ약학 비전공자 중독예방강사의

오프라인 강의 병행 추진.

- 학부모: 마약류 및 다양한 행위중독 예방과 치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추진, 이수자 중심으로

‘학부모 마약예방단 결성’하고, 강남구 차원에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추진, ‘학부모 마약

예방단 결성’하고 동료 학부모 교육 및 학생 지도.

❍ 강남형 민관 치료ㆍ재활 및 회복 네트워크 구축

- 강남구청과 관내 병원 연계하여 재활ㆍ치료 이후 ‘강남형 마약류 피해 회복 프로그램’ 추진.

- 타의에 의한 마약류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치료보

호기관의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한 단약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지속적 보살핌 진행.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민간 마약류 중독치유 단체와 연계하여 마약류 중독자들이 관외에

치료공동체에 참여하여 단약 및 재활ㆍ치료, 회복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

-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ㆍ치료에서 치료공동체 가입 및 활동이 큰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이지만, 사회적 시선 때문에 신분노출을 회피.

- 강남구 보건소, 또는 유치 예정인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관외 치료공동체로 마약류

중독자를 인도하고, 정기적으로 재활ㆍ치료 상황을 점검하고 보살핌.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필요성

❍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마약류 확산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마약청정국 지위 상실

- 2014년까지 마약단속 총 건수가 1만건 이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1만 건

초과한 상태, 이를 마약범죄계수로 환원하면 청정국 기준 계수인 20을 초과.

※ 마약범죄계수는 인구 10만명 당 마약류 범죄로 단속되는 인원을 통해 측정되는데,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마약 단속 총 건수가 1만건이 넘으면 마약범죄계수 20을 초과하게 됨.

❍ 최근 마약류 확산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소비ㆍ유통의 다양화 및 일상화

소비 집단의 대중화
과거에는 특정 범죄조직, 연예계, 유흥업 종사자 내부에서 소비된 반면, 

최근에는 평범한 일반인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소비ㆍ유통

소비 품목의 다양화
과거에 소비ㆍ유통되는 마약류는 필로폰, 대마 등 특정 품목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소비ㆍ유통

유통 공간의 일상화
범죄 집단에 의해 유흥가, 우범지대 등에서 암거래 유통되던 것에서 병원, 

주택가 등 일상 공간에서 거래

유통 경로의 온라인화 텔레그램, SNS,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대금 지불 및 배달

❍ 특히 소비 집단이 연소화되며 청소년 마약류 범죄 증가 추세

- 전체적 마약 범죄 증가 추세를 20~30대가 견인, 청소년층으로 확산.

- 우울증, 통증 완화 등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 더 강학자극 찾아 필로폰, 코카인 등 투약.

- 청소년은 처방불가인 향정신신성의약품 불법처방을 통해 청소년 사이에서 유통

되는 사례 확산.

❍ 마약류 초승달벨트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방지 선도할 필요

- 전문가들은 강남구를 홍대와 이태원을 잇는 마약 우범지대 ‘초승달 벨트’의 일원

으로 지목(서울경제, 2019년 3월 6일자 보도).

-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방지에 대한 구민의 문제의식 및 정책추진 의지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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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범위

❍ (연구 목적)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방지 대책, 우발적으로 마약에 노출된

주민 보호 및 치료 지원 대책, 추가 피해 사전차단 대책 등 강남구 마약류

완전근절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

- 마약류 확산 및 피해실태에 대한 주민의식 설문조사.

- 해외 정부 및 지자체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 대책 추진사례.

- 강남구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 대책에 대한 평가.

- 강남형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대책 방안.

❍ (연구의 공간적 범위) 강남구 행정구역 전체 39.49㎢

❍ (연구의 시간적 범위) 2023~2026년

- 기준연도: 2023년

- 대상기간: 2023 ~ 2026년

❍ (연구의 내용적 범위) 마약류 확산 및 대응방안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예방ㆍ

치료지원ㆍ근절에 관한 대책 연구

- 마약류 확산 및 피해실태에 대한 주민의식 설문조사

- 해외 정부 및 지자체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 대책 추진사례

- 강남구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 대책에 대한 평가

- 강남형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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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앙정부 마약류 정의 및 분류, 관련 대책

1. 마약류의 정의

❍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심각하게 인체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약물을 의미함(김지웅⋅김상운, 2023).

- 그리스어로 무감각이라는 뜻을 가진 “narkptilos”에서 유래,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ㆍ대마로 삼분되며, 이 세 가지 유형을 ‘마약류’로 통칭

- 일반적으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구분하지 않고 마약이라고 칭하는데,

정확하게 마약은 ‘마약류’라고 해야 하며, 마약은 마약류의 한 갈래라 볼 수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영역에서 ‘마약’을 정의하고 있음

(김지웅⋅김상운, 2023)

의 존 성 약물 사용의 욕구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강함

내    성 약물 사용량이 지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금단증상 사용 중단 시, 신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남

반사회성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유해성을 끼침

❍ 마약류 정의 및 통제에 관련된 국내법적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통합하여 2023년 9월 14일 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 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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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류의 분류

❍ 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천연마약: 보통 아편으로 불림, 약리작용상 억제 효과 발휘, 따라서 의약용도상

진정과 진통 목적으로 사용됨. 사용 방법은 보통 경구, 주사 등의 방법을

통해 투약되며, 부작용으로는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등임.

- 추출 알칼로이드: 크게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등이 있으며, 약리작용상 모르핀과

헤로인은 억제 작용이 있으며, 코카인은 홍분 작용 았움. 의약용도로는

모르핀과 헤로인은 진정, 진통 용도로 사용, 코카인은 국소마취 용도로

사용, 부작용으로 흥분, 정신 혼동, 사망 등이 있음.

- 합성마약: 메타돈, 염산페티딘, 펜타닐 등이 있으며, 약리작용상 억제효과 발휘,

의약용도로는 진정과 진통 용도로 사용, 메타돈과 염산페티딘은 사용

방법으로 주사를 사용하며, 메타돈과 펜타닐은 경구, 주사 방법을 사용,

합성마약의 부작용은 메타돈과 염산페티딘은 아편과 동일하게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등이 있으며, 펜타닐은 호흡곤란, 현기증,

근육마비 등이 있음.

[표 2-1] 마약의 분류

분류 종류 약리작용 의약용도 사용방법 부작용 작용시간

천연마약 아편 억제 진정ㆍ진통 경구, 주사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3~6

추출

알칼로이드

모르핀 억제 진정ㆍ진통 경구, 주사 - -

헤로인 억제 진정ㆍ진통 경구, 주사 - -

코카인 흥분 국소마취 주사. 흡입
흥분, 정신 혼동, 

사망
2

합성

마약

메타돈 억제 진정ㆍ진통 경구, 주사 아편과 동일 12~24

염산페티

딘
억제 진정ㆍ진통 주사 上同 3~6

펜타닐 억제 진정ㆍ진통 경구, 주사
호흡곤란, 현기증, 

근육마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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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각성, 진통제 등의 효과를 목적

으로 개발 및 사용되고 있음.

- 향정신성의약품은 투여 시 의존성 및 중독성이 있어 오남용 시 인체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사용 시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의약품임.

[표 2-2]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종류 약리작용 의약용도 사용방법 부작용 작용시간

메트암페타민 흥분 식욕억제
경구, 주사, 

코흡입

환시, 환청, 

피해망상, 사망
12~34

바르비탈류 억제 진정ㆍ수면 경구, 주사

취한 행동, 뇌손상, 

호흡기 장애, 

감각상실 

1-6

벤조디아제핀류 억제 신경안정 경구, 주사 上同 4~8

LSD 환각 없음 경구, 주사 환각, 환청, 환시 8~12

날부핀 억제 진정ㆍ진통 주사

정신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3~6

텍스트로메트로

판,

카라소프로돌

억제 진해거담 경구
취한행동, 환각, 

환청
5~6

펜플루타민 환각 식욕억제 경구
심장판막질환, 

정신분열
6~8

케타민 억제 동물마취
경구, 주사, 

흡연

맥박, 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

1~6

프로포폴 진정, 진통

중환자 진정, 

수면내시경 

마취 등

주사
무호흡, 혈압저하, 

흥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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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대마는 대마초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삼(hemp)’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재배

역사가 오래된 식물.

- 대마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이며, 본래 대마는 섬유용으로 재배

되었으나 오래 전부터 도취를 유발하는 물질로 남용되어 왔음.

- 우리나라에 대마초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라 할 수

있는데, 1960년대 이후 흡연용 대마초가 우리나라에 널리 전파하게 되었음.

- 대마초 이외에 해시시가 있는데, 대마초에서 채취한 대마수지를 건조한 후 압축해

다양한 형태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음.

※ ·해시시는 갈색이나 검은색 덩어리로 만들어지는데, 대마초보다 효능이 8~10배 강하며, 보통

해시시 1kg을 제조할 때, 30kg 대마를 사용하여 만든다고 볼 수 있음..

[표 2-3] 대마의 분류

종류 약리작용 의약용도 사용방법 부작용 작용시간

대마초 환각 없음 경구, 흡연
환시, 환청, 

피해망상, 사망
2~3

해시시

(대마수지)
환각 없음 흡연 上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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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부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발생 당시, 정부는 국무

회의를 통해 2022년 11월 발표한 종합대책 성과 점검하고 보완하여 재발표

- 범부처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은 크게 1) 유입감시, 2) 유통 단속, 3) 사법처리/

치료⋅재활, 4) 교육 홍보 등 4가지로 나누어 발표되었음.

[표 2-4] 범부처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유입 감시 유통 단속

➊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국경 밀반입 

   원천 차단

➋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 강화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등 국내외 

   공조체계 운영

➊ 마약범죄 특별 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수사

   역량 결집

➋ 디지털 기술 활용 상시 감시체제 가동

➌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감시 강화

사법처리/치료ㆍ재활 교육 홍보

➊ 치료ㆍ재활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➋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마약류 범죄 양형 

   기준 강화

➌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

➍ 중독재활센터(2→3개) 확대, 민간중독재활시설

   (DARC, 전국 4개)재정지원 추진

➎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취득

   (103명), 한국 재활강사 양성(90명) 재정지원 및

   마약전담교정시설 운영

➊ ‘마약과 끝낼 신호, SOS’ 범국민 캠페인 

    실시 및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 구축 

➋ 가상ㆍ증강현실을활용한 체험형 교육 확대

➌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 운영

➍ 교원 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 포함. 교사

   역량 강화

➎ 모든 초중교ㆍ특수학교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교육 10시간 의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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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 정부 및 지자체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 

      대책 추진사례

1. 프랑스

1) 마약류에 대한 예방 정책 전략

□ 예방정책 원칙 및 추진체계

❍ 마약류 예방정책의 주요한 원칙

- 첫째, 마약류 흡입의 예방 및 관련 유해 행위를 최소한으로 지연(강명원, 2020).

- 둘째, 인터넷, 비디오게임, 도박 등 마약과 마약 이외의 것에 대한 중독성 행동

이나 남용 등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것(강명원, 2020).

❍ 마약류 예방정책의 추진체계

- 마약이나 불법 약물에 대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정책은 프랑스 정부지침을 토대로

추진되며 ‘약물 및 중독성 행동퇴치를 위한 프랑스 정부 부처 대표단(Mission

interministérielle de lutte contre les drogues et les conduites

addictives, MILDECA)’에 의해 조정됨(강명원, 2020).

- 또한, 정부의 예방 정책 관련 지침은 각 부처에 의해 추진되고 조정되며, 국가 및

지역부문 프로그램 또는 지역 보건기관(ARS: Agences régionales de

santé) 등의 서비스에 의해 보완.

- 한편, 예방과 건강교육 관련 국립연구소(L’Institut national de prévention

et d’éducation pour la santé, INPES8)는 2016년 5월 1일에 설립된

프랑스 국가 공중보건기관(L’agence nationale de santé publique

France, SPF) 내의 세부 조직인 예방 및 건강증진국(La Direction de la

prévention et de la promotion de la santé, DPPS)으로변형(강명원, 2020).

❍ 예방 및 건강증진국(DPPS)의 전략 활동

- 국가 주도로 미디어 캠페인과 과학적 전문지식을 통해 건강정책에 대한 지원 수행.

- 지방 정책과 전문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모니터링 수행.

- 건강을 예방하고 증진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를 적용하려 노력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지식을 토대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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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 객관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인정받은 프로그램을 자국 상황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원.

- 이와 별도로 지역 보건기관(ARS)은 담배, 알코올, 불법 약물 등에 의한 건강 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강명원, 2020).

□ 중독성 행동 예방교육

❍ 2006년 이후부터 중독성 행동 예방정책을 국가교육의 기본임무로 규정.

- 프랑스는 2006년 이후부터 중독성 행동 예방정책을 국가교육 기본임무 규정에

근거해서 추진(강명원, 2020).

- 이는 결론적으로 학교 교육, 사회 및 보건 관련 당사자들이 학교와 관련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위한 예방정책 구현 및 조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강한 근거를 제공.

❍ 학교에서의 보편적 예방정책을 통해 중독 예방정책을 구현하고 있음

-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제공하는 예방정책의 일부인 마약과 관련된 예방 보건교육을

광범위하게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위험한 행동을 못 하도록 예방.

- 예방 교육은 보통 보건 및 시민교육위원회(Comités d’éducation à la santé

et à la citoyenneté, CESC)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장에 의해 수행(강명원,

2020 ; 이은주, 2016).

- 이와 관련된 예방정책 수행조직은 종종 예방협회나 건강교육협회, 헌병

(Gendarme), 전문 경찰관에게 위임.

□ 예방정책 재정지원

❍ 마약협력기금이 조성 및 지원

- 약물과 중독성 행동퇴치를 위한 정부 부처 대표단(La Mission interministérielle

de lutte contre les drogues et les conduites addictives, MILDECA)’은

1995년부터 마약협력기금 조성 및 관리(강명원, 2020).

- 관련 기금은 지역 예방 관련 정책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MILDECA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지원.

 ❍ 정부의 직접적 재정 투입

- 프랑스 정부 부처 대표단(MILDECA)에서 지원된 자금 이외, 지역 보건기관

(ARS)의 예방정책 활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추진.

- 동시에 공공안보와 건강, 도시 정책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통해 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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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지역 개발 분야에서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추가 재정 지원.

❍ 프랑스의 건강 보험 시스템을 통한 예방 활동 보조금 지원

- 건강보험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 예방기금, 교육, 건강정보’ 등과 같은 예방

활동 보조금(Subvention)을 지원하고 있음.

2) 프랑스 마약예방을 위한 세부 정책

가. 일반인 대상 보편적 예방정책

❍ 주로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상담(Consultations jeunes

consommateurs, CJC) 결과에 근거, 학교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약물에

대한 사용 및 남용 예방 교육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강명원, 2020)

□ 교육시설

❍ 프랑스에서 일반인 대상 보편적 예방 정책은 중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음

- 프랑스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예방계획은 주로 심리·사회적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13~17년에 만들어진 정부계획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이 변함

없이 고수되고 있음(강명원, 2020).

- 이와 함께 중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독예방교육은 복지 증진, 학교 분위기 및

지속성 향상 등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심리적ㆍ사회적 능력과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포괄적 접근방식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베르사이유, 크레테이 아카데미

❍ 소외된 6학년과 3학년 아이들과 함께 사회 복지개발 중심의 프로그램을

파리 지역 중심으로 운영

- 2012년부터 베르사이유, 크레테이 아카데미 소속 2개의 중학교는 소외된 6학년과

3학년 아이들을 위해 사회 복지개발 중심의 프로그램을 파리 지역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강명원, 2020).

- 특별한 훈련을 받은 선생님들(교수 또는 예방 교육자, 협회 등)의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토론, 실습, 놀이, 발표, ‘함께 살기’라는 주제 체험 등)을

축적하면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을 형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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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옹 아카데미

❍ 2개의 고등학교와 9개 중학교, 그 외 몇몇 초등학교가 소속된 리옹 아카

데미에서 마약류 예방 프로그램(더 나은 학습을 위한 노력: Aller Bien

pour Mieux Apprendre, ABMA) 운영

- 마약류 예방 프로그램은 3년 간 운영하며, 학교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통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직원 대부분이 참여함(강명원, 2020).

- 프로그램 운영은 6가지 활동(대인 관계, 개인 및 사회적 능력, 공간 관리, 시간

관리, 파트너십, 의사소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3년 동안 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강명원, 2020).

-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증명서를 받는 학생들이 프로그램 시작 전에 38%

에서 78%로 증가하였음.

- 특히, 학교 내에서의 무질서가 감소하고, 학교 소속감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

하는데 성공하였음.

□ 여가 시설(Milieu récréatif)

❍ 2010년 프랑스 요식업 및 유흥주점 관계자들은 정부와 함께 국가헌장에

서명하고 마약류 예방 활동에 참여

- 레스토랑, 음식점, 호텔 과 같은 요식업 및 유흥주점 관계자들은 프랑스의 국토

교통부와 도로안전 관련 부처 대표단(la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de

la sécurité routière)과 국가 헌장에 서명하고 마약 예방 활동에 참여

(강명원, 2020).

❍ 프랑스 정부는 요식업 및 유흥주점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주류 남용 및 마약

흡입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역활동 사례를 창출하고 있음

- 직원들에게는 주류 남용관리 방법을 교육하며, 고객에게는 승인된 주류이력 추적기를

제공하며, 고객 스스로의 자제수단을 장려하고,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공익광고

캠페인을 중계(강명원, 2020).

- 도시 내 여가시설 환경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예방정책 활동들은 지역 차원의

예방협회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도시 중에서는 지역 내 소매점에 지역 차원의 예방

협회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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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례로 리옹(Lyon), 앙제(Angers), 보르드 지역에서 추진되는 주류, 마약, HIV 및 성에 관한

범죄예방 켐페인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대규모 음악 행사 또는 스포츠 이벤트 관련 위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Des programmes de prévention des risques) 추진

- 2016년 유로파리그 행사에서 약물 및 중독성 행동 퇴치를 위해 “대형 스포츠 및

문화모임 : 적절한 위험 예방 및 감소 대책설정 방법론 안내서” 작성(강명원, 2020).

※ 프랑스 정부 부처 대표단(MILDECA) 및 스포츠 청소년 부처는 도시정책 및 건강부서 및 예방 및

건강교육 국립연구소, 도로안전대표단 등과 협력하여 출간

- 이 안내서에는 제공하고 있는 것은 시 또는 지역서비스, 스포츠 행위자, 대회

주최자, 협회 등 마약 예방정책을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의 목록이며, 모바일 예방

팀 조직 구성 활동 모델, 예방 구역 등에 관한 목록도 제시하고 있음(강명원, 2020).

□ 직장 시설(Milieu professionnel)

❍ 2016년~2020년 제3차 산업보건계획을 통해 직장 내 중독성 행동 예방

활동 추진

- 2016~20년 제3차 산업보건계획(Le troisième Plan de santé

au travail)은 중독성 행동에 대한 직장 내 집단예방조치에 대해 지침 제시

(강명원, 2020)

-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근로 조건과 중독성 행동의 교차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조직되었음.

- 2015년 10월과 2016년 6월에 중독성 방지를 위한 행동 예방의 날.

※ 프랑스 정부 부처 대표단(MILDECA)와 직업훈련 및 사회적 대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 및 공공행정부(Ministère de la Fonction publique) 등이 주관(강명원, 2020)

- 2017년 9월 6일 직장생활과 건강 및 향정신성 물질 사용 사이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회의 진행.

※ 중독성 질환 연구 및 교육기관과 중독성과 근로 협회와 중독연맹이 공동 수행

❍ 직장 시설 내 마약 예방을 위한 토론회 추진

- 조기발견 및 선별, 약물 사용의 위험과 이점, 직장에서의 삶의 질, 집단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써 이해 관계자의 보완성, 중독성 행동 내에서 근로 조건의 역할,

일중독 및 기술중독과 같은 행동중독과 단절될 권리 등에 대한 토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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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한 예방정책

❍ 2010년대 들어 프랑스 정부는 위험도 높은 인구에 대한 선택적 예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반인 대상 예방정책보다 높은 위험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존의 선택적

예방정책은 비조직적으로 수행되어 왔음.

- 주로 전문협회, 경찰, 헌병 등에 의해 학교 이외의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서 선택적

으로 예방조치가 추진됨.

- 2017년 이후, 프랑스 정부 부처 대표단(MILDECA)은 마약사용 여성, 노숙자,

축제에 자주 참석하는 자, 보호관찰 미성년자 등 우선 목표 대상으로 지정하여

선택적 마약 예방 활동의 체계적 추진을 담보하고자 함(강명원, 2020).

□ 빈곤 지역 거주자

❍ 정부 부처 대표단ㆍ범죄 예방 상호기금ㆍ경시청은 빈곤지역, 특히 우선안전

지역에 대한 선택적 마약류 예방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

-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프랑스 정부는 예방 활동 계획을 통해서 예방 활동 계획

(도시 정책에 따라 개발된)에 중독성 행동 예방 관련 카테고리의 포함할 것을 요구함.

- 프랑스 정부 부처 대표단(MILDECA), 범죄예방 상호기금(Le Fonds

interministériel de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FIPD), 경시청은

재정지원을 통해 민감하거나 빈곤한 지역 중 우선 안전지역(Les zones de

sécurité prioritaires, ZSP)에서의 선택적 마약류 예방에 대해 집중 지원

(강명원, 2020)

- 2015년, 정부 부처 대표단(MILDECA)은 각 시(市) 정책국에 요청하여 빈곤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중독예방 전문가와 소통하고 마약류 예방조치 적극 협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쌍방향 의사소통제도를 개발ㆍ시행

- 2017년, 프랑스 정부 부처 대표단(MILDECA)은 선택적 마약류 예방 조치를

위해, 전담 지원 및 개입 등을 포함하여, 우선 지역 내에서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강명원, 2020).

 
□ 청소년 사법보호 대상자

❍ 청소년 사법보호국은 보호관찰 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접근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지원 조치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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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사법보호국(La Direction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DPJJ)은 마약류 관련 중독의 위험성을 가진 보호관찰 소년들이 자

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여 자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강명원, 2020).

- 이러한 조치는 “PJJ 건강장려자”(PJJ promotrice de santé)라는 2013년에

시작된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것임(강명원, 2020).

❍ PJJ 건강장려자 프로젝트를 통해 보호관찰 소년들로 하여금 마약류 흡입이

중독과 정신 건강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게

유도하기 위한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강명원, 2020, 19-20).

➀ 보호관찰 청소년이 중독성 행동 및 스스로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에 관한 온라인 대화형 시스템(Un outil interactif) 개발

  - 건강보고서 및 건강지원 서비스에 관한 유용한 링크를 제공하며, 이를 보호관찰 소년이 

다운로드하여 인쇄할 수 있고, 의료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이 시스템은 교육목적으로 청소년 사법보호 관련 전체 서비스 내에서 무료로 청소년들

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교육자는 이 시스템을 사용한 후 도움이나 정보를 요청하는 

보호관찰 소년에게 관련된 정보나 지원을 제공

  ➁ 마약 및 암거래와 관련된 질문을 자세히 설명하는 전문해설집을 출간

     - 마약 및 암거래에 관한 여러 실무자와 경험 및 PJJ 관리자의 견해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➂ 청소년 사법보호국과 오드센(Hauts-de-Seine) 지방 청소년부(La Maison des 

Adolescents des Hauts-de-Seine)는 협력하여, 중독성 행동 예방을 위해 법적 성년에 

이르기 위한 가이드(Unguide sur l’atteinte de la majorite legale)를 발간

     - 중독성 행동 예방에 대한 인터뷰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다수 청소년과 많은 접촉을 

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전달되었음.

❍ 청소년 사법보호(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PJJ) 지역

서비스 내에 전문가 부서가 2015년에 만들어졌고, 만화로 만들어진 마약

예방 프로그램 추진을 강화하고 있음 (강명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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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례로 “KUSA40”라는 제목의 만화는 젊은 소비자 상담(Consultations

jeunes consommateurs, CJC)에서 일하는 정신과 의사가 ‘마법 약초’(중독)에

관하여 쓴 도덕적 우화임.

- 이 만화는 청소년들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마약류를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고민하는 젊은 사무라이(만화 주인공)에 대한 만화를

읽으면서 마약류 흡입 욕구에 저항할 수 있는 사회적⋅심리적 능력 배양하게 구성

되어 있음.

□ 축제 행사(Milieux récréatifs)

❍ 파티 등의 대규모 행사가 조직될 때 축제 행사를 위해 조언자를 추천할 수

있고, 조언자는 축제 행사 관련 조언할 수 있음.

- 정부는 규모가 큰 행사의 주최자가 요구하는 교육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각 사회 통합 지방국(Direction départementale de

la cohésion sociale)에 지역축제에 대한 컨설팅 담당 부서의 설치를 권고(강

명원, 2020).

□ 취약한 가족(Familles vulnérables)

➊ 정부 부처 대표단(MILDECA)은 약물 및 중독성 행동의 퇴치를 위해 연구소

(예방 및 건강교육 국립연구소, INPES)가 만든 프로그램, ‘신생아와 어린 부

모의 건강과 유대관계를 증진하는 프로젝트’(Promotion de la santé et

de l’attachement des nouveau-nés et de leurs jeunes parents,

PANJO)의 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 PANJO 프로젝트는 간호사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혼(Rhône), 루와흐

아틀란티크(Loire-Atlantique), 오드센(Hauts-de-Seine) 등의 3개 지역

에서 2015년 봄에 추진 및 평가 시행됨, 이는 계속해서 INPES에 의해 P조정

되고 있으며 자금도 지원되고 있음(강명원, 2020).

- ‘새로운 사회 및 건강개입 협회(Agence des nouvelles interventions

sociales et de santé)’에 위탁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협회는 지방 당국과의

교섭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강명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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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PANJO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 목표는 전문가와 해당 가족이 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중재 및 교육을 최적화하도록 하는 것이었음.

- 이를 위해 2017년 6월에 500명의 임산부를 모집 후 그룹을 2개로 나누었고,

각 그룹은 10개 산부인과에서 모집되었으며, 모집된 임산부와 어린 모(母)는

제공되는 서비스(산부인과의 일반적 치료, 산모와 아동의 보호, 사회복지서비스,

가족수당, 탁아소 제공 등)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PANJO의 중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음.

- PANJO의 중재의 혜택을 누리도록 모집된 임산부와 어린 모(母)를 만나기 위해

6회 이상의 가정 방문을 진행하며(임신 중 2회, 출생 후 4번 등 최대 6개월),

이와 같은 방문은 모성 및 아동보호(PMI)와 관련된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데,

PANJO 프로그램의 중재 및 감독에 대한 교육 및 공동 권장 사항를 바탕으로 한

표준화된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되고 있음.

➋ 다차원 가족 치료요법(Thérapie familiale multidimensionnelle,

TFM)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시행

- 가족 치료요법(Thérapie familiale multidimensionnelle, TFM)은 약물과

중독성 행동의 퇴치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 부처 대표단(MILDECA)의 지원

으로 시행되고 있음.

- 이러한 다차원 치료요법의 결과들을 토대로 청소년 사법보호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 환경에서 선도적인 테스트들이 시행되고 있음(강명원, 2020).

➌ 가족강화프로그램의 3개 도시로의 확장 시행
- 가족 강화 프로그램(Programme de renforcement des familles)은 각 도시의

정책 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11~12년 1개 도시에 이어 2013~2014년

Alpes-Maritimes에 속해 있는 3개의 도시에서 시행되었음(강명원, 2020).

- 이 프로그램은 육아 관련 기술, 아동들의 사회적⋅심리적 능력을 높여주도록

노력하며, 부모들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향상을 돕고, 아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조사 결과, 81% 정도의 프랑스 가족이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가족 관리 및 응집력, 감정 파악, 아동과 함께

보낸 시간의 질 등의 육아 기술은 40%이상 증가한것으로 나타났음(강명원, 2020).

- 이 프로그램은 약 4년 동안 프랑스 문화 및 사회에 맞게 조정되었고, 정부에 의해

2015년부터 보급되고 있음(강명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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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1) 마약류 관련 법제의 정비

❍ 1912년 최초의 국제 마약협약으로써 헤이그 아편협약(The Hague

Opium Convention) 제정 및 1921년 독일 아편법 제정

- 1912년 헤이그 아편협약(The Hague Opium Convention) 제정 이후,

1921년에 독일에서도 아편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였음. 이 법의 내용은 마약

사용자를 규제하기보다는 마약의 생산자, 마약 거래자, 의사 등에 대한 감시 등

이었음(김일옥 외, 2020; 최준혁, 2007).

❍ 1971년 아편법을 마약법(Betaubungsmittelgesetz, BtMG)으로 개정

- 1960년대 중반부터 독일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마약류에 대한 소비가 급증

하기 시작.

- 특히마약에 대한 청소년들의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아편법을

1971년에 개정하여 마약법(Betaubungsmittelgesetz, BtMG)으로 전환함으로써

마약류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음.

- 1970년대 독일의 마약법은 치료와 재활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다만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소량을 소지하거나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법관이 형집행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마약법 제10조 제5항)하였음(최준혁, 2007).

❍ 1981년 마약법 개정: 사람의 건강보호 및 처벌위주의 정책에 따른 폐해 방지

- 기존 법으로는 마약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로 1981년 마약법 개정

- 개정법은 사람의 건강보호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았고 기존의 처벌 위주의 정책에

따른 폐해 교정 시도.

- 약물중독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에 앞서 형집행을 유예하여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는 대체처분제도 시행(최준혁, 2007).

❍ 국가마약퇴치계획 공표
- 여러 번의 법 개정 노력이 있었음에도 1980년대 독일에서 마약 사용은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1990년대 동독 붕괴 이후 마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었음, 그 결과 국가마약퇴치

계획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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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도 지속적 법률 개정, 1992년 법 개정을 통해 마약중독자에 대한 무균성

일회용 주사기의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1996년에도 법 개정을 통해 THC(tetrahydrocannabinol, 대마초의

성분 중 하나) 농도를 0.3%까지만 허용하게 하여 대마종자의 재배를 한정적으로

승인(이진국, 2007).

❍ 2000년대 이후에도 마약류 범죄 양상 변화를 반영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관리 정책의 시의성 확보

- 치료적 처우 확대, 신종 마약류에 대한 통제 근거 마련 및 금지, 의료용 대마

합법화 및 제한적 비범죄화로 요약.

- 2000년 개정법은 약물에 중독된 자의 치료 요건을 완화해서 법원 동의 없이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형사소추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마약법 제31a조).

- 2016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카티논과 합성 카나비노이드 등의 암페타민 형태의

향정신성물질에 대한 공급 관련 모든 사항들은 금지시킴.

- 2017년 “약품으로서의 대마초” 관련 법을 개정하여, 대마초의 의료적 사용을

최초로 허용하고, 보험회사가 약값을 지급하도록 규정.

[표 3-1] 독일 마약법의 변천사

연도 개정내용

1725년 법을 통해 약품에 대한 관리 시작함

1794년 약사만 약품 판매 가능하게 함

1872년 약품거래에 대한 자격을 제한함

1921년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시작함

1929~30년 아편법을 개정하여, 연구 및 치료 목적 이외의 마약류 사용을 규정함

1971년 마약류와 관련된 판매와 소비의 처벌을 구분함

1981년 행위자가 개선 및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음

1992~94년 마약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요건의 확장 및 대체 투여를 인정함

2002년 신형 약물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함

2016년 합성카나비노이드 등 암페타민 종류의 향정물질의 공급금지 가중처벌

※ 출처: 김일옥 외(2020)의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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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 마약법은 마약류의 유형이 아닌 행위양태에따라처벌이

달라지고가중됨, 현행독일마약법상마약류분류는 세 가지

- 첫째, 유통이 불가한 마약류; 둘째, 유통은 가능하지만 처방은 불가한 마약류;

셋째, 유통과 처방 모두 가능한 마약류. 마약류 분류에 대한 근거는 작용기전,

의존성을 유발할 가능성의 유무, 마약류 제조 과정에서 원료가 사용될 가능성 여부,

남용의 가능성 여부, 그리고 직·간접적인 보건적 위해 여부 등에 따른 기준.

[표 3-2] 독일 마약법상 분류 기준

분류번호 분류기준 예시

1 유통불가 대마, 헤로인, 엑스터시

2 유통가능, 처방불가 약품을 위한 마약류

3 유통 및 처방가능 아편, 모르핀, 메타돈

 출처: 김일옥 외(2020)의 논문 참고

❍ 현행 마약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 관련 소비는 처벌하지

않지만 허가받지 않은 것에 대한 개인적 소지는 처벌(마약법 제29조 제1항)

-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량의 마약소지는 기소보다는 벌금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마약법제 31조a).

- 다른 사람과 연루되었는지, 마약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독일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대마초의 경우 소량의

양(6~10g)을 설정하고, 헤로인, 코카인, 엑스터시 등도 대마초와 같은 양을

규정하여 처벌의 강도를 정하고 있음(이진국, 신동일, 2019).

- 연방정부의 판결에서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소량은 5g으로 제한하고 있음

(김일옥 외, 2020).

❍ 한편, 마약류의 불법생산, 불법마약의 제조 및 공급, 재배 등은 마약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

- 마약조직과 연계되어 있는지, 미성년자가 개입되어 있는지, 마약류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가중처벌 결정하여 15년까지 최고형이 늘어남(이진국, 2003).



- 20 -

❍ 마약류 취급 관련 임시지정 및 유사체 제도 운영(마약법 제1조 제3항).

- 상황이 긴급한 경우, 연방상원 동의 없이, 법적인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성분과

조제물이라도 악용될 여지가 있고 직·간접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음(정자영 외, 2019).

❍ 그러나 모든 약품에 대한 관리는 이러한 임시지정 제도를 이용하여 관리되는

것이 아님

- 남용 가능성, 중독 가능성, 건강상의 위해성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임시지정

제도에 의해 분류된 약물의 지정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음(김일옥 외, 2020).

2) 마약 및 중독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2012년 국가전략

□ 국가전략 수립의 배경

❍ 거시적인 인구통계학적 변화, 고령화 사회 심화 및 중독 확산

- 독일은 고령화 사회가 점차적으로 심화되었고, 노인들의 처방약에 대한 중독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음(김일옥 외, 2020).

- 특히 노인들의 요구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상담과 중독 관련 지원제도를 통해서는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노인 대상 새로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김일옥 외,

2020 ; Bahr & Dyckmans, 2012).

❍ 디지털 미디어 이용량 증가에 따른 새로운 행위중독의 출현

-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마약류 및 중독 관련 정보 접근성도 향상된 상황.

- 인터넷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터넷과 컴퓨터 같은 행위중독이 등장.

- 이전의 국가정책에서는 위와 같은 비물질적인 행위중독에 대해서는 미취급

(Bahr & Dyckmans, 2012).

- 최근 행위중독이 약물중독의 前단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중독방지정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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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물질의 소비와 패턴의 변화와 새로운 향정신성 물질의 등장

- 과거에는 중독물질의 소비가 개인이나 작은 집단에만 영향을 줬다면, 2012년 이후

에는 불법적 중독물질에 대한 소비가 더 심해져 개인과 소집단을 초월함.

- 이와 동시에, 새로운 향정신성 물질의 출현하게 되었는데, 허브 혼합물 함유 합성

카나비노이드(canabinoid)나 목욕용 소금 함유 카티논 등과 같은 물질들이 등장

하게 됨(김일옥 외, 2020; Bahr & Dyckmans, 2012).

❍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2012년 불법물질, 합법물질, 도박 및 인터넷 중독과

같은 행위물질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하게 됨.

- 독일은 이러한 중독에 대해서 예방교육, 상담치료, 위해감소, 소비감소 등의

네 가지 전략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음(김일옥 외, 2020).

 ① 예방교육: 교육을 통해 마약사용 및 중독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② 상담치료: 중독 및 행위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중독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를 하고 있음. 

 ③ 위해감소: 이미 사용하여 오염된 주사기를 중독자가 다시 사용하지 못하

도록 새로운 보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함. 

 ④ 소비감소: 소비 감소를 위해 법을 개정함(예, 마약법, 청소년 보호법, 비

흡연자 보호법 등).

  

□ 2012년국가전략의 11대접근법

➊ 개인에의 집중

- 첫 번째 접근법의 목표는 마약류에 중독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중독된 사람들의

합법적 혹은 불법적 중독물질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임.

- 개인적 지원을 위해 개인의 배경, 생활 수준, 중독성 등을 파악해 개별적 지원

방안 마련하고자 함(김일옥외, 2020).

➋ 고위험집단을 위한 예방 차원의 감독
- 모든 중독 및 중독물질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고위험집단을

위한 예방관리를 우선순위로 둠(김일옥외, 2020).

- 특히 성장기의 아동 청소년에게 마약류 및 중독의 위험성을 충분히 교육하는 안정된

사회적 환경 제공하는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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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조기개입의 확대
- 중독으로 고통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독 초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수년 동안

중독된 이후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같은 중독성은 담배, 도박, 알코올 중독 등 모든 형태의 중독에서 나타

나고 있음.

- 이러한 중독을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 접촉에서 의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일반 개업의와 소아과 의사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중독 전

건강의 형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김일옥 외, 2020).

➍ 중독예방의 정책을 직장까지 확대
- 보건 안전법에 의해, 모든 고용주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의 건강과 작업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김일옥외, 2020).

- 이런 맥락에서 예방적 차원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회사에서는 노동자의

중독 예방 방법 및 중독상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 2012년 국가전략에 의해, 이미 중독예방과 중독상담을 제공하고 있던 대기업에서

중독재활 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까지 의무 확대(김일옥외, 2020).

➎ 전문적 협력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중독문제는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상담과 치료를 위해서

중독 관련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해결하기 어려움.

- 중독예방과 중독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는 많은 조직과 사람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에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시스템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인터

페이스 개선 필요(김일옥외, 2020).

- 연방정부, 지방정부, 주 정부와 심리 치료사, 심리학자, 의사, 약사, 사회보험

제공자 등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환자 및 가족 등 다양한 집단(예, 정부기관, 사회

복지협회, 학교, 기업, 자조단체 등)의 서비스 당사자들과 통일된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포괄적으로 조정과 협력할 수 있도록 운영되게 설계(김일옥외, 2020).

➏ 지속적인 성별 감수성의 확립
- 인구통계학적 조사를 통해 노년기의 중독 비중이 높고, 남성보다 여성의 약물

사용 비율 높다는 것이 밝혀짐.

- 하지만 중독 예방 관련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상담 및 시스템이 노년층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됨(김일옥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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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노년층을 우선적으로 도울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2012년

국가전략에서 강조하고 있음(김일옥외, 2020).

- 추가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중독성에 대한 행동의 차이점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밝히는 것과 함께, 중독 예방에 대한 조치에서 성별에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조했음(Bahr & Dyckmans, 2012).

➐ 중독 연구의 활성화
- 중독에 대한 다양한 측면(법적, 심리학적, 사회적, 생물학적 측면 및 역학적인

측면 등)의 기초 연구에서부터 중독자를 위한 간호 연구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김일옥 외, 2020).

- 이니셔티브의 효율성 증대, 약물 및 중독 정책 개념 정의 등을 위해, 중독 분야

에서의 실무 관련 연구를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김일옥외, 2020)

- 따라서 중독과 관련된 물질에 대한 연구는 긴밀하게 치료 시설들과 협력하여 지원

되고 카운슬링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 등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적용하고 있음.

- 중독 관련 연구를 토대로 2012년 국가전략에서는 연방보건부가 지원하는 모델

프로젝트에서 특정 대상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접근법의

검증을 강조하고 있음(Bahr & Dyckmans, 2012).

➑ 신뢰할 만한 평가에 기초한 프로젝트에 자금지원

-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마약과 중독물질의 소비감소를 위한 정책은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필요하며,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정책의 실효성을 경험적으로 입증

해야 함.

- 예방조치들이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경험적으로 신뢰할 만한

평가에 기초해서 예방전략을 검증 및 재조정하면서 추진할 필요

- 이에 따라 2012년 국가전략에서는 신뢰할만한 평가에 기초해 추진되는 프로

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김일옥외, 2020 ; Bahr &

Dyckmans, 2012).

➒ 새로운 향정신성 물질의 생산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

- 사회의 다양한 위험들과 타인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는 법적 규범이 필요.

- 또한 다양한 재료를 합성하여 새로운 향정신성 물질을 생산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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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새로운 향정신성 물질의 생산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2년

국가전략에서는 신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김일옥 외, 2020; Bahr

& Dyckmans, 2012).

➓ 중독에 대한 자조의 강화
- 중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2012년 독일의 중독

정책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임.

- 독일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도박, 마약, 알코올, 처방약 등의 모든 유형의 중독을

위한 자조 그룹이 존재하며, 독일중독문제센터((Deutsche Hauptstelle für

Suchtfragen eV, DHS)의 회원으로 중독자 자조기구의 대부분이 운영됨.

- 법정연금기금과 법정건강보험기금 등의 자금을 통해 자조단체들이 튼튼한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김일옥외, 2020; Bahr & Dyckmans, 2012).

⓫ 개별 맞춤식의 상담 및 치료

- 2012년 국가전략은 마약 사용자들이나 중독자들의 중독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나 조치들이 검증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검토되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수정되어야 함을 강조.

- 중독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인식 하에, 2012년 국가전략에서는 새로운 향정신성 물질과 새로운

형태의 중독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새롭고

전문화된 상담치료를 강조(김일옥외, 2020).

□ 처방약의 중독과 남용에 대한 네 가지 조치

➊ 처방약 및 대상 그룹 개발을 통한 성과 향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개선

- 의학적으로 처방 약물 남용 및 중독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또한 정당하게

처방약을 사용하는 것과 남용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어려운 일.

- 특히 중요한 시험을 보기 전이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처방약을 사용하는 사람

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연구가 필요.

- 따라서 2012년 국가전략은 일상생활과 여가 시간에 기능 향상 물질 소비에 관한

연구, 또는 해당 약물을 더 쉽게 확대하려는 사용자 그룹을 식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김일옥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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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처방 약물 중독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약사를 통해 제공

- 처방약에 대한 조언과 처방된 약물의 남용의 예방을 위해 약사는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김일옥외, 2020).

- 특히 약사는 중독의 위험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을 초기 단계에서 지적할 수

있으며 처방약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사람들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전국 약사협의회에서는 약사지침서인 처방약: 중독과 남용을 개발하여

발간하였고, 적극적 대처를 위해 전국 약사협의회가 지속적으로 개정 지침서를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김일옥외, 2020)

➌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의사들의 적절한 처방
- 독일에서는 처방 의약품의 남용 및 중독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 증가하였고,

특히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s)의 경우 의도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의사는 처방약 중독을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독일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07년 처방약: 위험한 사용 및 중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김일옥외, 2020).

- 일반 개업의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처방약 중독에 대해서 보다 잘

인식하게 되고,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제공함(김일옥외, 2020).

- 또한 의사들에게 처방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처방약 중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음(김일옥 외, 2020).

➍ 처방 의약품의 중독을 줄이기 위한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의 강화
- 처방약 남용 및 중독에 대한 조기 개입은 처방 약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특히 노인

들의 피해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약사들은 처방 약물 남용과 관련하여 약리학적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단계에서 만나는 약사와 의사의 협력을 촉진시킬 필요.

- 이에 따라 2012년 국가전략은 처방 의약품에 대한 중독을 줄이기 위한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의 강화와 함께, 특히 약사들에게 벤조디아제핀에 중독된 환자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권장하고 있음(김일옥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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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약물에 대해 9가지 방지 조치

➊ 새로운 합성 약물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규제

- 독일에서는 규정 원칙에 따라 마약법 부록(Anlage)에 열거된 약물 및 중독성

화합물은 마약류로 취급하고 있음(김일옥외, 2020).

- 원래는 이러한 규제 원칙에 의해 개별 약물만 규제했고, 약물 그룹 전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음, 이러한 규제 원칙에서는 향정신성 약물들의 화학적 조성이

수시로 변경되어 마약법의 규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음(김일옥외, 2020).

- 따라서 2012년 국가전략은 마약법에서 규정한 약물 그룹 전체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합성 약물을 단속

하기 위해서 조기경보 시스템의 확장과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김일옥 외, 2020).

➋ 불법약물에 대한 선택적 예방 확대
- 불법 마약류의 소비 감소를 위해 독일의 연방보건교육센터는 인터넷 사이트

(www.drugcom.de)를 이용하여 청소년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김일옥외,

2020).

- 일례로, 연방보건교육센터에서는 약물 소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정보 및 상담

옵션을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마약류에

대한 소비 습관을 없앨 수 있게 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특별히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Quit the shit)을 대마초에 대한 청소년들의

사용 감소를 위한 예방접근법으로 사용하고 있음(김일옥외, 2020).

➌ 대마초와 관련하여 대마초 소비자를 위한 의학적 예방 및 치료 확대
- 알코올에 중독된 환자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대마초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음(김일옥외, 2020).

-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통해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중독을 극복하고 대마초

관련 소비를 줄이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 중재 웹인 인터넷 플랫폼(AVerCa)을 활용하여 담배

혹은 대마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와 함께 대마초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김일옥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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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약물 피해감소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마약 사용자의 사망률과 피해 확대를
예방하는 것임

- 2016년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C형 간염 바이러스 및 B형 간염 바이

러스 등의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이 채택되었음(김일옥 외, 2020).

-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기 위해, 감독 약물 소비실 및 헤로인 지원, 과다

복용 예방을 위한 가정용 날록손 프로그램(THN), 바늘과 주사기 프로그램

(NSP) 지원 등과 함께 모든 범위의 피해 감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음(김일옥외, 2020).

- 아편 중독자들이 보통 C형 간염의 유병률이 높은 편인데, 이러한 약물 피해 감소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중독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며 필수적인 예방 조치라

할 수 있음.

➎ 고품질 대체 치료를 위한 충분한 기회 제공

- 2009년 관련법(Diamorphine Act)을 통해 아편 중독자에 대한 디아모르핀

대체치료(Diamorphine-Based Substitution Treatment)는 이루어졌음

(김일옥외, 2020).

- 이러한 대체요법은 아편 중독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중독자의 건강과 상황을 개

선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음.

- 독일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포괄적 연구를

위탁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대체치료의 모니터링 결과를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음.

➏ 마약 관련 범죄 예방
- 마약 소비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은 건강침해 및 사회적 영향 등이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 관련 범죄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한 조치로 법집행기관은 최초 약물사용자에게 조기개입을 위한 프로

그램을 실행하고 있음(김일옥 외, 2020).

➐ 중독자 노인들의 생활 개선
- 독일 연방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약물 소비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마약 소비 관련

피해 감축 정책의 도입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김일옥외, 2020).

- 2012년 진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마약 서비스와 노인 간호 시스템 간의

긴밀한 협력을 권고하여 위해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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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약물소비의 감소 추진
- 독일 연방 통계청의 2009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마약법 위반범죄로 인해

구속자의 수는 2008년 9,540명, 2009년 9,283명이었음.

- 이러한 마약법 위반 범죄자 수는 높은 수치인 편인데(전체 수감자의 15%), 특히

2009년에는 마약법 위반범죄로 인해 구속된 청소년의 비율은 남녀 각각 5.2%와

10.5%였음(김일옥외, 2020).

- 교도소는 마약에 중독된 범죄자 중 구속된 자들을 위해 다양한 예방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대체 치료 및 금욕 치료 등 다양한 조치를 제공하도록 권고.

- 독일의 의학협회에서는 2010년 아편 중독자의 대체요법 치료 지침을 채택하였

는데, 병원, 재활센터, 구금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독자들이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각 기관들은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

- 추가적으로 중독자들을 위한 구금시설에 전염성 질병의 검사(간염 및 HIV 등) 및

치료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도록 권장.

➒ 국제 마약밀매 네트워크와의 전쟁

- 불법마약 소비의 감소 노력과 함께 마약범죄에 대한 퇴치도 중요함. 이를 위한 마약

조직의 파괴, 불법적 마약 수입과 생산 방지, 몰수 등을 경찰 및 세관 당국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음.

- 마약범죄는 주로 국제범죄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의

퇴치를 위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

- 국제 마약 밀매 네트워크와의 전쟁을 위해 마약범죄와 관련이 있는 생산국 및

중계국의 법집행기관 간 상호 협력의 확대 및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의 개발 등

으로 마약범죄에 대응할 것을 권고(김일옥외, 2020).

□ 독일전략에 대한 평가

❍ 독일의 국가전략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마약을 포함한 6개의 중독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음(김일옥외, 2020)

- 6개 중독 각각에 대해서 각각에 맞는 목표와 조치를 마련하고, 마약 중독 예방

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개선 및 평가하고 있음.

❍ 목표만 마련하고 해당 기관에서 알아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ㆍ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관리(김일옥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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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사회와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조기에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중독을 피하거나 감소시키도록 돕고 있음(김일옥외, 2020).

- 무엇보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ㆍ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

❍ 마약 중독자의 치료를 위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활용하고 있음(김일옥외, 2020).

- 특히 불법 마약에 중독된 경우, 마약 주사실이나 주사기 교환실 운영 등에

대해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해감소를 위한 생존원조정책은

운영되고 있음.

- 특히 독일의 국가전략이 단순히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서 개인에게 집중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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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 마약류 대응정책의 전환 및 치료적 처우제도의 도입

❍ 미국은 1990년도까지 범죄자 모델을 바탕으로 엄벌주의 위주의 정책 채택

- 미국은 약물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1990년도까지 미국은 범죄자 모델에 바탕을 두고 엄벌주의 위주의 정책을 채택

(김지웅 외, 2023).

- 이러한 엄벌주의 위주의 정책 추진 초기에는 마약류 사범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수형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남(김지웅 외, 2023).

❍ 수형자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교정시설들의 유지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역시 점점 늘어나게 되어 감당하기 어려워질 정도가 되었음

- 마약류 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되었고, 급증한 마약 관련

수형자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교정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교정

시설들의 유지를 위해 사회적 비용 역시 점점 증가(김지웅 외, 2023).

- 마약류 사범들은 처벌만을 받고 중독 차단을 위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출소

하게 되어 결국 다시 마약 재투약.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법원을 통해 마약류

사건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법 시도(김지웅 외, 2023).

❍ 약물 법원의 등장: 엄벌주의 위주의 정책에서 치료모델 정책으로 전환

- 수형자를 위한 교정시설들의 유지 비용의 증가, 마약류 사범들의 재범 증대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기존의 범죄자 모델 중심의 엄벌주의 정책

에서 치료모델 중심의 치료적 사법 위주로 정책이 전환됨(김지웅 외, 2023).

-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 증가라는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재판관들에 의해 약물

법원제도가 탄생(김지웅 외, 2023).

□ 약물 법원의 운영방식 및 프로그램

❍ 약물 법원은 약물 범죄자들에게 통상적인 재판절차를 대신하여 법원의

감독 하에서 약물 범죄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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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Dade County)에서 1989년 처음으로

약물치료법원이 설립된 이후 정신건강법원, 가정폭력법원, 지역사회법원 등으로 확장.

- 2015년 말 기준으로 미국 50개주 전역에 걸쳐 3,133개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12.000명 이상의 피고인이 서비스 수혜(성경숙, 2021).

전미 약물치료법원전문가협회 소속 위원회가 정의한 약물법원 10대 구성요소

① 알코올 및 기타 약물치료서비스를 기존의 형사사법절차에 통합 

② 비대립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검사와 변호인이 함께 참가자의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향상

③ 적합한 참가자는 조기에 식별되어 신속하게 약물치료법원 프로그램에 회부

④ 알코올, 마약 기타 약물중독의 치료 및 관련 재활서비스와 연계 

⑤ 수시로 알코올 및 기타 약물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참가의 투약 여부 모니터링 

⑥ 참가자의 프로그램 준수 여부에 따라 조정된 전략을 사용 

⑦ 각 참가자와 약물치료법원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필수 수행 

⑧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달성여부와 효과를 측정

⑨ 효과적인 약물치료법원의 계획, 실현, 운용을 위해 관련 학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⑩ 약물치료법원, 공공기관, 지역사회단체 간의 파트너쉽의 형성

※ 출처: 김지웅 외(2023) 및 성경숙(2021)의 논문 참고

❍ 약물 치료법원은 두 가지 유형으로 약물 사건을 처리(성경숙, 2021)

기소인정 

이전 절차

(pre-plea)

치료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당해 사건은 공소기각될 것이란 전제 

하에 재판전 전 전환(pre-trial diversion)의 일환으로 치료프로그램에 참

가, 참가자는 유죄를 인정한 적이 없기에 치료프로그램이 실패로 끝난 경

우 일반 형사사건절차로 다시 진행

기소인정 이후 

판결 전 절차

(post-plea/pre 

adjudication)

피고인이 유죄 등을 인정한 후 재판절차가 일시 정지되었다가 프로그램

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기소가 무효화되거나 철회, 프로그램 종료 

1~2년 이후, 재범 없으면 전과기록 말소

판결 이후 

보호관찰부 절차

(post adjudicatio

n or term of 

probation)

유죄판결 이후 보호관찰이나 치료 등을 조건으로 약물치료법원에서 판결

을 선고 유죄의 기록이나 전과과 남지만, 프로그램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구금형의 집행을 면제받거나 의무사항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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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州, state)마다 운영방식에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

- 프로그램은 최소 1년 간 진행되며, 해독 및 약물 재사용(relapse) 등의 경우,

입원 또는 통원(outpatient) 등의 조치 방법을 채택(김지웅 외, 2023).

- 법원은 약물치료법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정기적 심사를 통해 대상자들이 약물치료과정과 프로그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성경숙, 2021).

- 치료적 처우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되면, 대상자는 엄격한 감독과 정기적인

법원출석, 약물 테스트에 수시로 참여(김지웅 외, 2023; 성경숙, 2021)

- 약물 의존자들이 프로그램의 참여하면서 약물을 재사용하는 것이 발각되어도

그 즉시 약물을 재사용한 대상자를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단계적으로

제재하면서 대응.

□ 약물 법원의 평가

❍ 재범률 감소

- 약물 법원의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대부분은 재범률의 감소 추이와 비용 감소 여부에 대한 분석 등에

관한 연구임. 특히 재범률의 감소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함

(김지웅, 2023).

- 사법지원국의 지원을 받아 1999년에 아메리칸대학에서 약물 법원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 과거 7년 동안 이 약물 법원 프로그램을 거쳐간 3만여 명을 추적

조사하였는데, 이들 중 약 70%가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참가하고 있거나

이수하였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음(김지웅 외, 2023).

- 약물 법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습범의 수가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되었는데,

마이애미의 경우 18개월에 걸쳐 33%, 오클랜드의 경우 48개월에 걸쳐 35%의

감소율이 보고되었다고 함(장성원, 2011).

- 그리고 2003년의 보고서에는 약물 법원프로그램 이수자의 75%가 수료 후

적어도 2년간 체포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고 함(장성원, 2011).

- 이처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토대로, 재판절차에 의해 처리된 마약류

사범들보다 약물 법원을 이수한 사람들의 재범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만일 재범을 범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발생했던 범죄기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김지웅 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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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의 감소

- 범죄자 모델 중심의 엄벌주의 정책들을 펼친 결과, 마약 관련 범죄자들이 급증하고

교정시설은 마약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

- 마약류 사범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데에 1년에 한 사람당 약 20,000 달러에서

50,000 달러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며, 새로운 교정시설의 건립은 1인당 최대

약 80,000 달러가 든다고 함.

- 반면, 약물 법원의 치료 프로그램 제도는 지금까지 약물 범죄자 한 사람당 1년에

2,500 달러에서 4,000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고되었음(김지웅 외,

2023)

- 결론적으로 약물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치료 프로그램은 1인당 대략 4,000달러

에서 12,000달러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평가됨(장성원, 2011).

[표 3-3] 미국의 약물 법원 설치 및 운용 현황

                                                           (단위: 개수)

※ 출처 : 김지웅 외(2023) 및 장성원(2011)의 논문 참고.

❍ 미국에서 약물 법원의 수가 급증한 이유는 약물 법원의 치료 프로그램의

저비용 고효율 효과 때문

- 이러한 약물법원의 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로는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관계 유지와 재판관의 인식 전환, 그리고 전문성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김지웅 외, 2023).

- 치료를 위한 전담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체계화인 치료 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으로

훈련된 전문가의 배정 등이 중요함.

-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판관들이 약물 법원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노력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할 것임.

- 약물 법원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시설물들, 효과적인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들, 그리고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 외적인 지원체제도 필요함.

년도 1994  1999 2002 2007 2010

약물법원의 수 1 40 472 1048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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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 일본에서는 약물 문제로 인한 사회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약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1899년에는 ‘야생아편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엄격하게 마약을 규제하는 것이

일관된 정책 방향이었음(김지웅 외, 2023).

-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함께 각성제와 같은 마약류 남용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었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음(김지웅 외, 2023).

❍ 일본의 정부는 마약류 사범을 범죄라고 인식하여 단속하는 데에만 집중

하였고,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음

- 일본에서는 단순히 약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었는데, 미국과

같은 엄벌주의 국가에서 마약류 사범들은 병원이나 감옥으로 강제 수감되는 것에

반하여 일본은 약물중독 회복치료 시설인 ‘다르크(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로 입소시켰음(김지웅 외, 2023).

❍ ‘다르크’는 약물 및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중독자들을 회복시켜 사회로 복귀

시키는 것을 목표로 1985년에 만들어진 치료회복 시설임.

- 다르크는 약물 중독에서 회복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진을 구성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연계된 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김지웅 외, 2023).

- ‘다르크’에서는 단순히 약물 및 알코올을 일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닌 진정한

회복을 강조하고 있음(김지웅 외, 2023).

- 여기서 회복의 의미는 약물 및 알코올의 의존하는 것을 단순히 피하는 것만이

아닌 건강하게 맞서 싸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김지웅 외, 2023).

- 약물중독이나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회복을 지원하고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중독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체적으로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공생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임(강선경, 차명희, 2019).

- 또한 일본은 1985년 6월 동경에 처음으로 다르크가 설치되었고 1989년에

나고야에 설립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 전국에 100개 이상의 다르크가

생겨남(김지웅 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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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크와 다르크의 부속기관 아파리(APARI: Asia Pacific Addiction

Research Institue)

- 일본의 다르크 회복 지원 시설은 중독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그룹 회의를

통해 대처해 나가는 등 중독으로부터의 스스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시설임

(김지웅 외, 2023).

- 동료끼리 공동생활을 하며 약물중독을 치유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약물중독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다르크는 전국에 있는 약물 의존증 환자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알려져

있고, 중독으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이 직원으로 참여하며 운영되고 있음.

❍ 다르크는 1985년에 시작하여, 병원, 법률사무소, 데이케어, 야간 케어 등의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한 곳에서 지역 내 약물중독자의

응대가 가능하도록 부속기관인 아파리(APARI: Asia Pacific Addiction

Research Institue)라는 민간 비영리 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 법인을 설립함.

- 아파리는 사법지원, 시설운영, 연구 및 계몽활동, 가족교실, 전화상담 업무,

강연활동, 다른 기관과의 연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김지웅 외, 2023).

[표 3-4] 다르크의 아파리사업의 사법지원의 흐름도

※ 출처: 강선경, 차명희(2019) 및 김지웅 외(2023) 논문 표 참고

⇩ 약물사범으로 체포

기소(면회, 차입, 통신 등의 원조)

⇩ 보석(신원접수)

⇩ 약물의존 회복 프로그램(전국의 다르크, 병원 등)

⇩  형사재판

⇩ 
집행유예

실형(형무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원조)

⇩ 가석방, 만기석방

⇩ 약물의존 회복 프로그램

⇩ 사회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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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치료회복시설의 주간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식사 개별작업 개별작업

09:30 청소 

10:00 가정미팅, 다르크 미팅, 후지오카 RPP

11:00 역할 작업시간과 개인작업

팀 미팅
각 조별 

미팅 1, 2

점심식사

대북 연습(30분)

13:00

스포츠, 소그룹활동, 그룹 미팅,

음악, 예술프로그램, 브레인스토밍,

인카운터 그룹활동

2:00  각 역할 작업시간과 개인 작업

저녁 식사

7-9  자조그룹참가(NA, AA등)

※ 출처: 강선경, 차명희(2019) 및 김지웅 외(2023) 논문 표 참고

❍ 다르크와 아파리의 공통점

- 다르크와 아파리의 공통점은 약물중독자의 치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장해 국경을 초월한 약물중독의 예방과 회복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임(김지웅 외, 2023).

❍ 다르크와 아파리의 차이점

- 다르크는 실제로 약물 중독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거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생활

시설이라는 것이며, 아파리는 사법, 의료, 복지 등의 전문가 집단의 치료시설이라는

것임(김지웅 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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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르크의 평가

❍ 약물 중독자들이 스스로 단약할 수 없다는 지각에서 탄생한 다르크

- 약물중독 치료시설로서 다르크는 약물중독을 실제로 빠졌던 사람들이 스스로 단약을

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탄생,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한 다르크는 스스로 마약을

중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으며, 자조그룹 관련 모임과

공동체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김지웅 외, 2023).

❍ 다르크의 재활 프로그램이 약물중독 증상에서 벗어나는데 효과적

- 실제 약물 투약자들의 대부분은 다르크의 재활 프로그램이 약물중독 증상에서

벗어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후기를 남겼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음

(김지웅 외, 2023).

※ 대마흡입으로 2020년 다르크에 가게 된 A씨는 “마약 중독재활 프로그램 덕분에 마약을 끊은 지

1년이 다 돼 간다”며 “매일 오전에 다르크에서 마약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서로 피드백 해주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고 함. 다르

크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마약 중독 증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말이

울림이 있었다고 함(김영철,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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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마약류 현황 및 실태

1.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실태 및 추세

□ 마약 청정국 지위 상실, 마약류 범죄의 일상화

❍ 마약범죄계수 20, 마약청정국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

- 마약범죄계수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범죄로 단속되는 인원을 통해 측정.

- 우리나라 기준으로 마약범죄 단속 건수가 1만 이상이면 마약범죄계수 20 초과.

- 2014년까지 단속건수 1만 이하, 마약 청정국 유지할 수 있었음.

❍ 2015년 이후 9년 연속 1만건 초과, 마약청정국 지위 상실

-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1만 건 초과한 적 있었으나 2~3년 이내 1만 건 이하로

재하락했음.

- 2023년 상반기 기준, 국내 마약류 단속 건수는 10,316명, 9년 연속 마약청정국

지위 상실 확정된 상태.

❍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마약류 범죄로 단속되는 인원이 특정 집단과

공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도 발생하고 있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4-1] 연도별 마약류 사범 현황

※ 출처: 2022년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최근 5년 간 마약류 사범 현황(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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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마약류 유형별 확산 실태

□ 마약류 유형의 다양화, 弱 ➝ 强

❍ 특정 범죄조직 및 연예계, 유흥업 종사자 내부에서 마약 및 대마가 유통되던

추세에서 평범한 일반인 사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유통되는 추세로 전환

- 2022년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2013년도

까지 8,000명 이하로 적발되었으나, 2016년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

- 단속 강화로 최근 5년 간 점유율 감소하고 있으나, 동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65~76%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18년 76.2%, ’19년 72.4%, ’20년 70.0%, ’21년 65.8%, ’22년 65.4%.

- 대마 사범은 2015년까지 1,533건, 2019년 2,629건으로 급증한 이래

3,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뉴욕을 비롯해 21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되고,

캐나다에서도 대마 합법화가 진행되면서, 여행자, 유학생 등이 미국, 캐나다 등의

나라들에서 대마를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실정.

[그림 4-2] 먀약에 대한 경험

※ 출처: KBSㆍ한국리서치웹조사 (’22년 5월 3~12일, 표본 5천명, 신뢰수준95%, 표본오차 ±1.38%p)

❍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에서 코카인과 필로폰 등으로 전이

- 지난 2023년 5월에 실시된 KBSㆍ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처음 접해본

마약류에 대해서 응답자 중 대다수가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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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례를 감안하였을 때, 마약류 투약자 상당수가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접한 다음, 필로폰, 펜타닐 등 자극성이 더 강한 마약류로 옮겨가는 것으로 추정.

- 따라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비중이 높다는 것은 본격적 마약

확산의 전조적 현상이라고 해석 가능.

3. 국내 마약류 유통 실태

□ 유통경로 다변화, 遠 ➝ 近

❍ 보통 마약류의 유통경로는 범죄집단에 의한 암거래가 대부분이었음. 하지만

이제는 병원, 주택가 등 일상공간으로 침투하고 있음.

- 2022년 5월에 실시된 KBS⋅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웹조사에서(아래 그림 참고)

주목할 것은 마약 첫 사용 경로와 마약류 주 구입경로가 의료기관이라는 것임.

- 즉, 응답자들 대부분이 의료기관을 통해서 마약류를 처음 접하거나 구입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임.

❍ 아울러 다크웹(인터넷), SNS(텔레그램) 등을 이용,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계하여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직접 구입하거나 중간상을 통해 아파트 화단,

우편함 등으로 배달받는 사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의료기관을 통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를 체험한 다음, 자극성이 더 강한

마약류를 불법적 유통경로를 통해 획득하는 것으로 추정.

- 최근 마약류 확산의 특징은 불법약물 유통의 다변화ㆍ온라인화로 요약 가능, 이로

인해 단속ㆍ통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

[그림 4-3] 마약 첫 사용 경로 및 구입경로

※ KBSㆍ한국리서치 웹조사(’22년 5월 3~12일, 표본 5천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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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마약류 연령별 실태

□ 마약류 투약자 연소화(年少化)

❍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중이 크게 증가

- 2022년도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중이 57.1%를 차지하고 있음

(20대: 31.6%, 30대: 25.6%).

- 20~30대가 마약류 확산 증가 추세를 견인하고 있는 모양새.

❍ 마약류 사범 중 10대 비중도 증가

- 2022년도 마약류 사범 중 10대의 비중도 역대 최대치인 481명(2.6%)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1년도 이후, 타 연령대 마약류 사범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19세 이하와

20~30대 마약류 사범은 증가하고 있음.

[그림 4-4] 국내 마약류 사범 언령별 단속 건수 (’18 ~’22년)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8
143 2,118 2,996 3,305 2,352 1,457 242 12,613
(1.1) (16.8) (23.8) (26.2) (18.6) (11.6) (1.9) (100)

2019
239 3,521 4,126 3,487 2,554 1,598 519 16,0
(1.5) (21.9 (25.7) (21.7) (15.9) (10.0) (3.2) (100)

2020
313 4,493 4,516 3,599 2,423 2,232 474 18,050
(1.7) (24.9) (25.0) (19.9) (13.4) (12.4) (2.6) (100)

2021
450 5,077 4,069 2,670 1,992 1,550 318 16,153
(2.8) (31.4) (25.4) (16.5) (12.3) (9.6) (2.0) (100)

2022
481 5,804 4,703 2,815 1,976 2,166 450 18,395
(2.6) (31.6) (25.6) (15.3) (10.7) (11.8) (2.4) (100)

※ 출처: ’22년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최근 5년 간 마약류 사범 현황(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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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강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현황 및 원인분석

1. 강남구 마약류 확산 현황 및 실태

1) 강남구 마약류 지역별 실태

❍ 서울시 타 자치구 대비 마약류 사범 발생 빈도 메우 높은 상황

- 2019년 서울경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강남구를 홍대ㆍ이태원을 잇는 마약

우범지대 ‘초승달 벨트’의 일원으로 지목함(서울경제, 2019년 3월 6일자).

- 최근 3년간 마약류에 대한 112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강남경찰서+수서경찰서

1,152건(26.9%), 타 자치구 관할서 5~6개 합친 수준.

- 특히 강남구 상업지역 관할 파출소 1개당 신고건수는 타 자치구 경찰서 전체

건수와 맞먹는 상황임.

[그림 4-5] 최근 3년 간 서울 관내 경찰서 마약류 112 신고 건수 (’19년 7월~’22년 6월)

※ 출처: 김웅 의원실, 경찰청

❍ 마약류 사범, 강남구 내 중십지(업무ㆍ상업지역)에서 집중 발생

- 업무ㆍ상업시설이 밀집된 강남대로ㆍ테헤란로 중심으로 5등급 벨트 형성, 인접

지역인 도곡로를 중심으로 4등급 벨트 형성.

- 압구정동, 수서동은 3등급으로 마약범죄 빈도가 중간 정도, 업무ㆍ상업시설

밀집된 4ㆍ5등급으로 악화 가능한 지역이므로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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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지역은 일원 본동, 일원 1동, 일원 2동이고, 2등급 지역은 삼성 2동,

세곡동,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주거지역. 앞으로도 1ㆍ2등급 유지 가능성 높음.

 [그림 4-5] 서울시 행정동별 마약범죄 현황 (’16년~’19년)

5등급
신사동, 논현1동, 역삼1동, 역삼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 4동, 도곡1동, 도곡2동  

4등급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3등급 압구정동, 수서동

2등급 삼성2동, 세곡동

1등급 일원 本동, 일원1동, 일원2동

※ 출처: 장현석 외 3인. 2021. “서울시 행정동 수준의 범죄분포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
범죄학 15(1), 69-94.

2) 강남구 마약류 연도별 실태

❍ 코로나19 시즌에 강남구 마약류 단속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간 강남구 마약류 단속 현황 중 2020년이 249명으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5년 간 전국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도 2020년이 18,050명

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아래 표 참고).

- 이런 결과는 강남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마약류 단속 건수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코로나19 시즌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여, 마약류 유통이 온라인 공간에서

활성화된 결과.

❍ 2022년에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의 수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강남구는 2020년에 249건, 2021년에 231건, 2022년에 210건으로

지속 감소.

- 이는 상업지역 일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 강화로 인한 여파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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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최근 5년 간 강남구-전국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비교 

※ 출처: 강남ㆍ수서경찰서 제공자료 (단위: 명)/’22년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최근 5년 간 

         마약류 사범 현황(단위: 명)

3) 강남구 마약류 유형별 실태

❍ 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마약류 사범은 전국 69.6%와 비교해서 강남구는

78.6%로 높은 편.

- 마약 사범은 전국적으로 12.0%인 것에 반해, 강남구는 3.9%로 전국과 비교해서

낮은 편, 또한 대마 사범도 전국 26.6%, 강남구는 17.5%로 –10.9p 낮음.

-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마약류 사범은 전국 69.6%와 비교해서 강남구는

78.6%, 9%p 높음.

❍ 최근 5년 간, 전국 추세와 비교할 때, 강남구 마약 사범은 하락 추세인 반면,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사범은 꾸준하게 일정 비율 유지

-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70% 후반대 유지, 2021년 84.4%로 최고점 기록.

- 대마 사범은 10% 중후반대 유지, 2020년 21.3%로 최고점 기록, 2021년

13.4%로 급락했는데, 이는 향정신성성의약품 사범 증가에 따른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비율 축소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강남구 마약류 확산을 견인하는 것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국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대마 사범은 계속

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강남구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감소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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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최근 5년 간 강남구-전국 마약류 유형별 단속 현황 비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강남구
마약 9 (6.0) 6 (3.0) 13 (5.2) 5 (2.2) 8 (3.8) 41 (3.9)
항정 113 (75.3) 160 (79.6) 183 (73.5) 195 (84.4) 167 (79.5) 818 (78.6)
대마 28 (18.7) 35 (17.4) 53 (21.3) 31 (13.4) 35 (16.7) 182 (17.5)

전국
마약 1,467 (11.6) 1,804 (11.2) 2,198 (12.2) 1,745 (10.8) 2,551 (13.9) 9,765 (12.0)
항정 9,613 (76.2) 11,611 (72.4) 12,640 (70.0) 10,631 (65.8) 12,035 (65.4) 5,630 (69.6)
대마 1,533 (12.2) 2,629 (16.4) 3,212 (17.8) 3,777 (23.4) 3,909 (21.3) 15,060 (26.6)

※ 출처: 강남ㆍ수서경찰서 제공자료 (단위: 명(%))/’22년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최근

5년 간 마약류 사범 현황(단위: 명(%))

4) 강남구 마약류 연령별 실태

❍ 최근 5년 간 강남구 마약류 사범 중 20대 비중 과반수에 육박하거나 초과

- 강남구 20대의 마약류 단속 비율은 2018년 66명(44%), 2019년 116명(76%),

2020년 116명(46.6%), 2021년 113명(48.9%), 2022년 116명(55.2%).

❍ 최근 5년 간 강남구 마약류 사범에서 30대도 상당한 비중 차지(25~30%)

- 강남구 30대의 마약류 단속 비율은 2018년 44명(29.3%), 2019년 74명

(36.8%), 2020년 74명(29.7%), 2021년 58명(25.1%), 2022년 50명(23.8%).

[그림 4-8] 최근 5년 간 강남구 마약류 얀량별 단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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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8
8 66 44 22 7 2 1 150

(5.3) (44.0) (29.3) (14.7) (4.7) (1.3) (0.7) (100)

2019
6 76 74 30 9 4 2 201

(3.0) (37.8) (36.8) (14.9) (4.5) (2.0) (1.0) (100)

2020
4 116 74 38 11 2 4 249

(1.6) (46.6) (29.7) (15.3) (4.4) (0.8) (1.6) (100)

2021
10 113 58 35 11 3 1 231

(4.3) (48.9) (25.1) (15.2) (4.8) (1.3) (0.4) (100)

2022
3 116 50 24 12 2 3 210

(1.4) (55.2) (23.8) (11.4) (5.7) (1.0) (1.4) (100)

※ 출처: 강남ㆍ수서경찰서 제공자료 (단위: 명(%))

❍ 전국 대비 마약류 강남구 20대 단속 비율은 약 1.8배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국적으로 20대의 마약류 단속 비율은 25.9%를 차지하고 있고, 30대는 2위로

25.1%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은 40대로 19.5%, 50대 13.9%, 60대 11.1%,

그 다음이 10대로 2%를 차지하고 있음.

- 강남구의 경우도 20대가 4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30대로 28.8%, 그 다음이 40대로 14.3%, 그 다음은 50대로 4.8%를 차지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10대가 3.0%를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60대가

1.2%를 차지하고 있음.

❍ 30대도 전국 마약류 사범 단속 비율(25.1%)보다 강남구 30대 마약류 사

범 단속 비율(28.8%)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대비 강남구 19세 이하 마약류 단속 비율도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 전국 대비 50세 강남구 마약류 사범 단속 비율은 절반 이상 낮게 나타남.

- 전국 대비 20대 강남구 마약류 사범 단속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강남구 거주 20대의 실태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 높음.

- 강남구 관외에 거주하며 직장, 유흥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강남구에 방문하는

20대 마약류 사범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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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최근 5년 간 강남구-전국 마약류 얀령별 단속 현황 비교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전국
1,626 21,013 20,410 15,876 11,297 9,003 2,003 81,255

(2.0) (25.9) (25.1) (19.5) (13.9) (11.1) (2.5) (100)

강남구
31 487 300 149 50 13 11 1,041

(3.0) (46.8) (28.8) (14.3) (4.8) (1.2) (1.1) (100)

※ 출처: ’22년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최근 5년 간 마약류 사범 현황(단위: 명%))/

강남ㆍ수서경찰서 제공자료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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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남구 마약류 확산 원인 분석

1) 가장 발전된 도시의 역설, 마약 우범 요소의 밀집

❍ 강남구는 전국 지역 중 최고 생활이동인구 유ㆍ출입 지역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임(아래 그림 참고).

- 하루 평균 외부 유출입 인구는 약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마약류가 음성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유흥업소가 다수 밀집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왕래하고 있음.

[그림 4-9] 서울 생활인구 5대 자치구 비교

 

❍ 강남구 일대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마약류가 매우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그런 측면에서 강남구 마약류 관련 통계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힘듦, 전국적으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면

강남구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그러나 마약류의 일상적 유통이 우려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 강남 일대 유흥업 종사자 8인 인터뷰 내용 (한국일보, 2022, “화장실 나온 손님 코에  

 흰 가루… 대낮에도 마약하자는 손님 많아”, 7월 30일자)

- 마약 탄 술을 권하는 손님이 많으며 억지로 마시게 되면 역고소가 두려워 

신고도 못하는 상황

- 마약하던 손님이 숨져 문제가 된 술집이 매스컴을 탔는데, 특이 사례 아님, 

거의 모든 주점이 마약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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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관광특구 강남구, 항정 사범 확산이란 역설적 결과

❍ 현재 강남구는 전국 대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밀집도 1위

- 강남구 병ㆍ의원은 현재 총 2,790개로 서울 1위이며, 2위인 서초구(1,309개)

와도 상당한 격차 유지.

-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한 개정 의료법 시행을 계기로 강남구는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강남구 지역 내 의료관광 협력의료기관의 숫자도 계속해서 증가 중임.

❍ 병ㆍ의원의 밀집성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및 마약류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우울증, 통증 완화 등 병ㆍ의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은 처방 불가이

지만 처방전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구매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온라인상으로 나비약, 진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용이한 성지(聖地)

리스트들을 공유되고 있는 상황임.

-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마켓과 같은 P2P 거래 사이트를 통해 은밀히 유통

되고 있는 정황 포착.

※ 상기한 사례는 강남구 주민들이 구청에 제보한 내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 유통을 감시할 수 있는 행정역량 부족

- 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처방 및 유출을 감시하는 마약류 감시원은 7명으로

매우 적은 수.

- 따라서 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처방 및 유출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원의 수

를 증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배경에 주목할 필요

- 최근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사건’ 가해자들은 학업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약이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마약 음료 투약

- 가해자들이 강남 학원가를 점찍은 이유는 강남 일대에서 10여 년 전부터

ADHD 치료제로 오남용된 ‘메틸펜니데이트’가 유행했기 때문.

※ 부산ㆍ경남 지역에서도 타인 명의로 펜타닐패치를 처방받아 판매ㆍ투약한 10대 청소년 41명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강남구에서도 유사범죄 발생 우려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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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경쟁사회, 선도도시의 그늘

❍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면서 매우 강력한 초경쟁 압력에

노출된 도시로써 다양한 행위중독 및 물질중독의 유인이 큰 지역

- 2019년 강남구보건소가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중 43.1%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주된 원인이 학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김학준, 2019).

- 대치동에 유명 떡볶이 집이 많은데, 그 이유는 입시 경쟁에 시달린 아이들이

스트레스 해소 과정에서 캡사이신에 중독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으며,

한때 대치동은 게임 천국으로 불렸던 적도 있었음.

❍ 마약류 투약자는 사회부적응자, 실업자 등이 마약 중독자일 거라는 통념과

달리, 사회 지도층 및 자녀, 엘리트 관료 및 전문직 등도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편이란 점에 유의할 필요

✔ 일본 엘리트 관료층 마약 사건

   (서울신문, 2019, “日 엘리트 공무원들 잇단 마약중독에 관가 ‘충격’…대체 왜?”, 6월 13일자)

- 명문대 출신이자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에 각각 근무했던 약관의 관료 니시다 

데쓰야, 후쿠자와 마쓰히로 마약류 투약으로 검거, 두 사람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다가 더 강한 자극을 원해 인터넷으로 마약 

구매하고 투약 

❍ 따라서 강남구 청년 및 청소년들의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독일의 정책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 다양한 행위중독을 포괄적으로 방지

하는 정책과 더불어, 근본적 원인치유로 중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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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강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 주민인식조사

 조 사 개 요

ㆍ조사기간: 2023년 8~9월

ㆍ조사대상: 강남구 관내 거주민 총 600명(성별, 연령, 지역할당)

ㆍ조사내용: 구조화된 설문제를 통한 웹조사 (https://url.kr/r6lajt)

1. 인구사회학적 통계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여자 303 50.5%

남자 297 49.5%

연령별

19세 이하 15 2.5%

20대 62 10.5%

30대 62 10.5%

40대 156 26.0%

50대 171 28.5%

60대 99 16.5%

70대 이상 33 5.5%

거주지별

신사동 24 4.0%

논현2동 21 3.5%

역삼2동 27 4.5%

대치2동 24 4.0%

개포4동 24 4.0%

압구정동 24 4.0%

삼성1동 27 4.50%0

도곡1동 75 12.50%

대치4동 15 2.50%

일원 본동 21 3.50%

청담동 30 5.0%

삼성2동 21 3.50%

도곡2동 21 3.50%

개포1동 45 7.50%

일원1동 21 3.50%

논현1동 21 3.50%

역삼1동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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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21 3.50%

개포2동 33 5.50%

수서동 39 6.50%

세곡동 27 4.50%

응답 없음 9 16.1%

학력별

중졸 이하 24 4.0%

고졸 63 10.5%

대학 재학 60 10.0%

대학 졸업 324 54.0%

석사 재학 또는 졸업 90 15.0%

박사 재학 또는 졸업 24 4.0%

응답 없음 15 2.5%

직업별

회사원 117 19.50%

공무원(교사 포함) 57 9.50%

자영업 150 25.0%

학생(초중고) 15 2.50%

전문직 84 14.0%

전업주부 75 12.50%

무직 30 5.0%

대학생(대학원) 57 9.50%

기타 12 2.0%

응답 없음 3 0.5%

소득별

200만원미만 78 13%

300만원미만 81 13.50%

400만원이상 174 29%

500만원 이상 216 36%

기타 45 7.50%

응답없음 6 1%

자녀유무

남자자녀가있다 159 26.50%

여자자녀가있다. 147 24.50%

남자 자녀와 여자 자녀 모두 있다 171 28.50%

자녀가없다 117 19.50%

응답없음 6 1%

전체 6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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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류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

❍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 대부분의 응답자인 71.0%의 응답자들이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마약 청정국이었

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응답.

- 10.0%의 응답자는 ‘오래 전부터 마약청정국이 아니었다’라고 응답.

- 강남구 주민들(약 81%)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란 사실을 인지.

응답 응답수

마약청정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39 6.50%

과거에는 아니었으나 현재는 마약청정국이다. 57 9.50%

과거에는 마약청정국이었지만 지금은아니다. 426 71%

오래전부터 마약청정국이 아니었다. 60 10%

잘 모르겠다. 15 2.50%

응답 없음 3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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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문제의 심각성

- 62%의 응답자는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약 78%의 응답자들이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가 심각(매우 심각+심각)하다고

인식.

응답 응답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3 0.50%

심각하지 않다 33 5.50%

보통이다 93 15.50%

심각하다 372 62%

매우 심각하다 9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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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 응답자의 61%가 ‘한 두 가지 마약류 이름만 들어보았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약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 23%의 응답자들이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응답 응답수

종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21 3.50%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름 정도는 알고있다. 138 23%

한두가지 마약류 이름만 들어 보았다. 366 61%

전혀 모르고 있다. 57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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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 경로

- 응답자의 62%가 SNS, TV, 인터넷, 유튜브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정보 입수.

-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것은 관련 기관의 홍보 캠페인 및 예방 교육으로, 16%의

응답을 보였음.

-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단편적 정부 입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홍보

캠페인 및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

응답 응답수

SNS,TV,인터넷,유튜브 등의 대중매체 372 62%

관련기관의 홍보캠페인 및 예방교육 96 16%

학교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78 13%

주변 사람등의 개인적인 경험 42 7%

기타 3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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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중독자 이미지

- 30.9%의 응답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라고 응답하였고, 29.8%의

응답자는 ‘약물중독으로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어려운 중독자’라고 응답하였음.

- 또한 29.5%의 응답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로서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마약류 투약자를 치료나 처벌을 요하는 비정

상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응답 응답수

약물중독으로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어려운 중독자 393 29.80%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하는 범죄자 408 30.90%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390 29.50%

사회적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 126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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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

- 응답자의 41%가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40.5%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 강남구 주민의 약 81.5%가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매우 심각+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마약류 확산에 대한 주민의 우려와 경각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함.

응답 응답수

전혀심각하지않다 6 1%

심각하지않다 33 5.50%

보통이다 69 11.50%

심각하다 246 41%

매우심각하다 243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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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류 확산 원인 및 실태 진단

❍ 최근 강남구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 증가의 원인

- ‘다크웹, SNS 등 디지털 유입ㆍ유통 경로 확산’이 주된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

50%, ‘느슨한 감시ㆍ솜방망이 처벌’은 19%, ‘우울증 및 집중력 장애 치료 등

의료용 마약류 과도한 남용’이란 응답이 18.5%.

응답 응답수

느슨한 감시·단속 및 솜밤망이처벌 114 19%

우울증 및 집중력 장애 치료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도한 남용 111 18.50%

다크웹, SNS 등 디지털 유입·유통경로의 확산 300 50%

국제마약상 침투 및 밀반입증가 57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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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중독성 약물(술, 담배 포함)의 심각성

-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50%로 과반수 차지, ‘심각하다’는 응답은 35.5%로써

강남구민 85.5%가 학생들의 약물 중독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공유.

응답 응답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0 0%

심각하지 않다 33 5.50%

보통이다 54 9%

심각하다 213 35.50%

매우 심각하다 3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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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 경찰서란 응답이 27%, 마약류 문제를 아직 사법적 의제로 파악하는 구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

- 보건소란 응답ㅇㄴ 27.5%, 마약류 문제를 치료적 의제이면서 공공의제로 파악

하는 구민이 상당하다 의미.

응답 응답수　

병원 111 18.50%

보건소 165 27.50%

경찰서 162 27%

강남구청 90 15%

잘모르겠다 66 11%

기타 3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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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한 대상층

- 청소년이란 응답이 29.6%, 대학생이란 응답은 22.8%.

- 젊은층의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구민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

응답 응답수

청소년 504 29.60%

학부모 312 18.30%

대학생 390 22.90%

직장인 288 16.90%

미취업자 177 10.40%

필요없음 24 1.40%

기타 6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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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사용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가장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 ‘청소년 등 직접 대면 예방교육’ 39%, ‘SNS 및 인터넷ㆍ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36%.

- 마약류 예방에 대한 포괄적 지식은 온라인으로 습득하게 하되, 오프라인에서의

대면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사로 해석 가능.

응답 응답수

청소년 등 직접대면 예방교육 234 39%

SNS, 인터넷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216 36%

학원가 일대 등 민관합동 마약근절 캠페인 추진 90 15%

보건소 및 유관단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48 8%

기타 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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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지원 사업

- 마약류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사업에 대해 20%대의 고른

응답 분포 나타남, 종합적 정책 추진에 대한 요구로 해석됨.

응답 응답수

마약류사용예방관련 전 연력층 맞춤형교 육확대 414 28%

학원가 일대등에 대한 순찰 및 집중감시(CCTV등),합동 단속 강화 318 21.50%

마약류 사용자 및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327 22.10%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확대 294 19.90%

마약류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 진행 117 7.90%

기타 6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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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약류 확산 방지 대책

❍ 강남구 내 마약류 사용자의 치료, 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

- ‘쉼터, 합숙 등 재활시설 지원에 대한 응답’이 36.2%, ‘심리 상담 및 교육비 지원’에

관한 응답이 30%.

- 재활 및 상담치료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

응답 응답수

병원 치료비  지원 282 20.90%

쉼터, 합숙 등 재활 시설 지원 489 36.20%

심리 상담 및 교육비 지원 405 30%

일자리 및 보조금 등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165 12.20%

기타 9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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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및 발생보고,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마약류

감시원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여부

- ‘알고 있다’ 47.50%, ‘잘 모르겠다’ 51.0%로 집계, 의료용 마약류 관련 보건소

업무에 대한 구체적 인지 여부는 불확실.

응답 응답수

알고있다. 285 47.50%

잘모르겠다. 309 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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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강남구가 강화해야 할 사업

- ‘마약류 감시원 제도 확대 및 강화’에 대한 응답이 46%,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강화에 대한 구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가능.

응답 응답수

마약류 감시원 제도 확대 및 강화(전담인력확충) 276 46%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요건 강화 78 13%

사고마약류 페기 및 발생보고 관련 정보공개 60 10%

마약류의 약품 유통현황 파악 및 관리 감독 강화 168 28%

기타 1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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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강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전문가 면접조사

❍ 2023년 8월, 강남구청및경찰관계자총 3인에대한전문가면접조사실행

ㆍ조사기간: 2022년 8월 4일/ 9일

ㆍ조사대상: 강남구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하 강남)/경찰 관계자 A (마약류 수사 

           30년차. 이하 경A)/ 경찰 관계자 (마약류 수사 15년차, 이하 경B)

ㆍ조사내용: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실태에 대한 정성적 판단, 예방교육 및 치료ㆍ재활 등 

확산 방지대책에 대한 의견

1.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의 심각성과 원인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라이프스타일의 일반화가 마약류 확산의 원인

- 전문가 3인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의 심각성의 원인

으로 코로나19라고 판단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라이프가 일상화되며 다양한 온라인 매체 활용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온라인 매체에 유포되고 있는 마약류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 상황.

- 코로나 19 전후로 마약류 관련 민원 및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범의 연령도 하향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마약류 관련 민원 증가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관련

예방교육에 대한 요청 증가

- 강남구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은 코로나19 이후, 마약류 관련 민원이 많이 증가

하였다고 하였고, 예전에는 일반적인 중독관련 예방교육에 대한 요청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관련 예방교육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고 함.

- 그리고 중고나라나 당근마켓과 같은 곳에서 마약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

원도 자주 접수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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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와 달리,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류 거래 증가

- 경찰 관계자 A의 인터뷰에 따르면, 먀악 사범은 항상 있어 왔는데, 현 정부에서

단속 강화로 인한 언론 보도량의 증가로 최근 들어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효과가 있을 가능성 지적.

- 과거에는 ‘상선’이라고 하는 중간 판매책과 접선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마약을 했는데,

최근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텔레그램이 상선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음.

-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를 한 사람들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 국내 사이트라면 큰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잡을 수 있지만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면 잡기 매우 어렵다고 함.

❍ 코로나19 이후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사실

- 경찰 관계자 B는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 보도량 증가로 인한 일정한 착시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수사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말함.

-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에 대한 사용이 늘어나면서 마약류 매매 방법에 대한 정보와

온라인 판매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함.

- 강남 : 코로나19 이후, 마약류 관련 민원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일반적인 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요청이었는데, 올해 들어 확실한 마약류 예방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중고나라 또는 당근마켓에서 마약류 거래가 이뤄지고 있

다는 민원도 접수되고 있다. 마약류 관련 통계가 이제 시작되서 객관적

입증은 힘들지만 느낌상 많이 달라졌다.

- 경A : 마약은 항상 있어 왔다. 현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언론에서 집중적으

로 보도하니 많아 보이는 것, 다만 과거에는 ‘상선’이라고 하는 중간 판매

책과 접선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마약을 했는데, 최근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텔레그램이 상선이 된 것이다. 국내 사이트는 큰

문제 아니다. 언제든 잡을 수 있다.

- 경B : 언론의 붐업으로 일정한 착시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코로

나19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수사현장에서 체감, 태블

릿PC,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약류에 대한 정보와 온라인

판매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강남구만 그런 건 아니고 서울시 전반

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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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한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양상의 변화

❍ 익명성 보장에 따른 마약류 거래 리스크 축소와 연소화, 향후에도 마약류

꾸준히 확산될 가능성

- 전문가 3인은 공통적으로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양상의 변화 원인으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지목.

- 온라인 거래를 통한 익명성 보장은 마약류 거래 리스크 축소시켰고, 온라인 활용

능력이 뛰어난 10대, 20대가 쉽게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어 마약류 사범이

점점 어려지는 연소화를 가져온 것 같다고 함.

- 향후에도 마약류 꾸준히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온라인 거래와 더불어 지불수단의 디지털화가 마약류 확산의 또 다른 원인

- 강남구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류의 판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마약류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지불수단도 점점 디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어서 익명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함.

- 가상화폐가 유행한 것이 2018~19년인데, 코로나19 직전 시기로써 코로나19와

가상화폐의 유행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마약류 확산이 더욱 촉진된 것 같다고 평가.

❍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및 지불수단의 디지털화로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가

등락 없이 꾸준히 증가 중

- 경찰 관계자 A의 인터뷰에 따르면, 과거에는 상선을 주기적으로 단속하면 마약류

공급이 일정 기간 줄어들었음.

-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로 주기적 단속을 통한 공급 통제가 어려워진 상황,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최근 마약류 확산 양상의 특징은 10대 마약사범의 출현 및 20~30대 마약

사범의 급증

- 경찰 관계자 B의 인터뷰에 따르면, 과거에는 10대 마약사범 같은 것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간헐적으로 10대 마약 사범들이 나타나고 있고, 20~30대 마약 사범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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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는 클럽 같은 곳에서 마약 사범이 많이 적발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강남

구민은 아니며 외지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함.

- 강남 : 온라인을 통해 마약류 판매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지불수단도 디지털화돼서 익명성이 더 강화된 것 같다. 가상화폐가 유행한

것이 ’18~’19년인데 코로나19 직전이다. 개인적 추측인데 그런 것이

영향을 꽤 미쳤다고 본다.

- 경A : 예전에는 상선만 털어버리면 마약 거래가 일정 기간 줄어 들었다. 지금은

그렇게 일괄해서 잡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등락없이

마약류가 꾸준히 증가할 수도 있다.

- 경B : 최근 들어 눈에 띄는 것이 마약류 사범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10대 마약사범 같은 건 없었다. 지금도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간헐적

으로 눈에 보이고 있다. 20~30대는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강남구는

클럽 같은 곳에서 많이 적발되는데 그게 다 강남구민은 아니다.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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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 공간으로의 침투 가능성 및 실태

❍ 주택가 및 학원가 등 일상공간의 마약류 확산 만연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

든지 심각해질 수 있는 구조 축성

- 전문가 3인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마약류 오⋅남용의 주택가 및 학원가 등의 일

상 공간으로도 침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음.

- 하지만 전문가 3인 모두 주택가 및 학원가 등 일상공간의 마약류 확산 만연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심각해질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

고 있음.

❍ 강남대로 주변에는 강남구 주민보다 타 지역 주민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마약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일 뿐, 그것을 가지고 강남구

구민의 문제로 보기는 힘들다고 함.

-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의 의견에 따르면, 강남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상징적인

곳으로 글로벌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함.

- 마약류 확산 분포를 보면 주로 강남대로 주변이라 할 수 있는데, 강남대로 주변

에는 강남구 주민보다 타 지역 주민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마약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일 뿐, 그것을 가지고 강남구 구민의 문제로 보기는 힘

들다고 함.

❍ 아직까지는 주거지역으로 마약류 확산이 진행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확산될 가능성 있음

- 경찰 관계자 A의 의견에 따르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유흥가나 주택가를 가리면서

마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따라서 아직까지는 주거지역으로 마약류 확산이 진행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 즉, 공간보다는 사람이 문제라고 평가함.

❍ 아주 가까운 시기에 주택가나 학원가로 침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경찰 관계자 B의 의견에 따르면, 특별히 최근에 주택가나 학원가로 마약 사범

들이 침투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가까운 시기에 주택가나 학원가로

침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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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판매책을 접선해서 마약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텔레그램, 다크앱 등을 통해서 마약을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

- 강남 : 강남은 상징적인 곳, 글로벌한 도시다. 마약류 확산 분포를 보면 주로

강남대로 주변인데 그곳에는 강남구민보다 타 지역 주민이 더 많다.

강남구에서 마약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일 뿐, 그걸 강남구민의

문제로 보기는 힘들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 경A : 마약하는 사람들이 유흥가나 주택가를 가리면서 하지는 않는다. 30년

경험으로 말하면 나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투약하는 사람을 검

거한 적도 있다. 공간보다는 사람의 문제다.

- 경B : 특별히 최근 들어 주택가로 마약이 침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아주 가깝게 다가온 것은 맞다. 예전처럼 오프라인에서 판매책을 접선해서

구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뻔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텔레그램, 다크엡으로 배달받으니까, 영화 ‘극한직업’에 치킨 소금

봉지에 마약 넣어서 배달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한 마디로 만연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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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용 마약류 불법처방 및 유출 실태와 방지대책

❍ 중앙정부 차원의 규정 및 감시망 강화, 의ㆍ약사 차원의 섬세한 복약 지도 필요

-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 및 유출 실태와 방지대책에 대한 전문가 3인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의료용 마약류 불법처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규정 및 감시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의사와 약사 차원의

섬세한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당하는 일이 없지 않으며, 가장 큰 문제는

처방받은 것을 구매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함

- 강남구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은 인터뷰를 통해서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당하는 일이 없지 않으며, 가장 큰 문제는 처방받은 것을 구매자가 다른 사

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함.

- 특히,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암암리에 알려진 이른바

성지(聖地) 병원들도 있음.

- 최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취급 관리 규정이 강화됐고 식약처 차원에서 모니

터링 강화.

※ 처방 시 마약통합시스템 등재가 의무화됐고 과다 처방의 혐의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언제든 조사할 수

있게 규정도 바뀌었고 프로포폴의 경우 1인당 월 1회 초방만 허용되는 등 처방 기준도 강화.

따라서 내년 5월부터 투약 이력을 확인 후 처방하게 의무화되면서 의료용 마약류 쇼핑도 제동이

걸릴 전망.

 

❍ 최근 마약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마약 사범들이

증가하는 추세

- 경찰 A의 인터뷰에 따르면, 과거에는 마약 사범들이 하는 마약은 필로폰 하나였

지만, 최근에는 마약의 종류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음.

-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과 의약 사이의 경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함.

- 의ㆍ약사에게 아무리 많은 책임을 부과한다고 해도 불법 유통 및 투약의 의도를

가진 마약류 사범이 빠져나갈 틈새가 많다는 점을 지적.

❍ 의사들의 처방 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섬세한 복약지도 필요

- 경찰 관계자 B의 인터뷰에 따르면, 의사들의 처방 기준이 지금보다 더 엄격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복약지도가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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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은 의료가 산업화된 지역이라서 환자가 많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처방약에

따라 안내문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강남 : 병ㆍ의원의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당하는 일이 없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처방받은 것을 판매하는 것이다. 특히 여려 병원을 다니며 쇼핑하는 암암리에

알려진 이른바 성지(聖地) 병원들도 있는데 이건 강남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취급 관리 규정이 강화됐고 식약처 차원

에서 모니터링도 촘촘히 이뤄지고 있다. 처방 시 마약통합시스템 등재가 의무

화됐고 과다 처방의 혐의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언제든 조사할 수 있게 규정

도 바뀌었다. 그리고 프로포폴의 경우 1인당 월 1회 처방만 허용되는 등 처

방 기준이 강화됐다. 이걸 피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쇼핑하듯 돌아다니는 문제

도 내년 5월부터 투약 이력을 확인 후 처방하게 의무화됐다.

- 경A : 과거에는 마약하면 필로폰 하나였다. 최근에는 다양해졌다. 향정신성의

약품 사범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마약과 의약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놓여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투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의사나 약사

에게 아무리 많은 책임을 지워도 투약자들이 작정하고 덤비면 빈틈으로

빠져나오기 마련이다.

- 경B : 주로 케타민,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가 문제인데, 구체적인 기준은

의사들이 판단해야겠지만 처방 기준이 지금보다 엄격해져야 한다. 또한 복

약지도가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 강남은 워낙에 의료가 산업화된 지역이

라서 환자가 많아 어렵겠지만 처방약별로 안내문이라도 만들어서 환자에

게 제공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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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약류 예방 및 확산 관련 강남구의 특수성과 시사점

❍ 의료기관 밀집도에 상응하는 마약류 취급관리 감시역량 확보, 10대 청소년기

부터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필요

- 전문가 3인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강남구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강남구는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

- 이에 상응하는 마약류 취급관리 감시역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함.

- 또한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0대 청소년기부터 마약류 예방 교육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강남구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기관이 약 2천 개 정도의 기관이 있어

전체 서울의 10%를 차지,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감시하는

감시원은 7명에 불과

- 강남구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기관이

서울 전 지역에 약 2만 개 정도인데, 강남구에는 그중에서 약 2천 개 정도의

기관이 있어 전체 서울의 10%를 차지한다고 함.

-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감시하는 마약류 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강남구는 현재 7명의 감시원이 있다고 함.

- 결론적으로 7명이 2천 개가 넘는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기관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물론 강남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감시원 수가 많은 편이라 볼 수 있지만 병원

수에 비하면 감시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라서 업무 부담이 매우 큰 상황.

❍ 오래 전부터 유학생들 중에서 마약 사범이 많이 나왔고, 강남구에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구 마약류 확산의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

- 경찰 관계자 A의 인터뷰에 따르면, 오래 전부터 유학생들 중에서 마약 사범이 많이

나왔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의해 젊은 층으로 마약이 확산되었으며, 강남구는 타

지역 대비 유학생이 많은 지역이란 점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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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부터 조기 예방교육 필요

- 경찰 관계자 B에 따르면, 강남이 살기 좋은 동네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한 지역

이기 때문에 학업과 스펙 경쟁 등 이곳에 거주하는 젊은층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만큼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봄.

- 게다가 강남구 젊은층은 학습능력이 좋은 편인데, 이와 같은 능력이 다크앱 우회

접속 같은 것에서도 발휘될 수도 있다고 봄.

- 20대 마약류 사범의 씨앗은 10대부터 자라난다고 지적하면서 10대부터 쌓인

스트레스가 20대에 이르러 폭발하며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것 같다고 지적.

- 따라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통해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을 조기에 인식시킬

필요성 강조.

- 강남 : 의료용 마약류 취급 기관이 서울 전체로 약 2만 개인데, 강남이 약 2천

개로 10%를 차지한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을 감시하는 감시원제도가

있는데, 강남구는 7명(감시원도 전문성있는 사람이 해서 충원도 어렵다)

이다.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병원 수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서 업

무 부담이 큰 편이다. 식약처 차원으로 규정이 강화되고 감시망도 촘촘해

졌다. 현재 인원으로는 이걸 뒷받침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 경A : 오래 전부터 유학생들 중에 마약 사범이 많이 나왔고, 이들에 의해 젊은

층으로 마약이 확산되곤 했다. 강남구는 유학생이 많은 편이다. 이게 강남

구 차원 마약 확산의 중요한 요인일 거라 추측된다.

- 경B :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라서 강남구 마약통계에는 외지인

마약사범도 많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다만 추측하건대 강남이 살기 좋은

동네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다. 학업과 스펙 경쟁 등 이곳에 거주

하는 젊은층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만큼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게다가 강남구 젊은층은 학습능력이 좋

다. 이런 능력이 다크웹 우회접속 같은 것에서 발휘될 수도 있다. 이걸 막

으려면 청소년기부터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20대 마약 사범의 씨앗은 10

대부터 자라난다고 봐야 한다. 10대부터 쌓인 스트레스가 20대에 이르러

폭발하며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그때쯤이면 경제력도 갖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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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약류 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

❍ 학급별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진 충원 필요, 성인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 강구

- 전문가 3인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강사진 충원 필요하다고 지적함.

- 또한 성인들을 위한 예방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함.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위해 전문 강사진이 충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

- 강남구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의 의견에 따르면, 요즘 학교 현장에서 마약류 오⋅

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시행 요청이 많은 편이라고 함.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은 대규모 강의나 시청각 강의는 효과가 떨

어지기 때문에 학급별 대면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 그러나 전문 강사진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음.

- 술과 담배 등의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들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

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강사들은 마약의 약리적 성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방 교육 시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약사 또는 일정 기간 보건 경력을 가진 전문 강사진들이 충원돼야 한다

고 주장함.

❍ 성인을 위한 예방 교육보다는 청소년 예방 교육이 매우 필요

- 경찰 관계자 A의 인터뷰에 따르면, 성인들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면 사람들 대부분은 마약에 대해서 다 알고 투약하는 것임.

- 성인을 위한 예방 교육보다는 청소년 예방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함.

- 자치구별로 관할 경찰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경찰관들이 관할 내

학교를 순회하며 예방교육을 실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

- 특히, 경찰들이 마약류의 사법적 리스크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 마약류의 유혹에

빠져드는가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음.

❍ 성인 교육의 효과는 미지수일 것이라고 하고, 청소년 교육이 필요

- 경찰 관계자 B의 인터뷰에 따르면, 성인 교육의 효과는 미지수일 것이라고 하고,

청소년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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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추가적으로 아무리 양질의 예방교육을 실행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평가함.

- 강남구 학부모들은 어느 지역보다 자녀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학업에 대한 관심

에만 몰두하지 말고 아이들 자체에 대한 사랑, 삶 전반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

 

- 강남 : 학교별로 예방교육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편이다. 대규모 강의나 시청각

강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별 강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려면 강사진 확보가 중요하다. 술과 담배 등 일반적인 중독 예방 강

사는 마약의 약리적 성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더구

나 마약 예방교육은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잘못하면 호기심만 키울 수 있

기 때문이다. 약사 또는 일정 기간 보건 경력을 가진 전문 강사진이 충원

돼야 한다. 전문 강사진이 마약의 약리적 성격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찍

고, 그걸 활용해 일반적인 중독 예방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는 절충안도 고

민해볼 수 있다. 청소년 이외 성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

- 경A : 성인들은 자기 책임이다. 몰라서 마약하는 사람은 없다.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면 다 알고 투약하는 것이다, 청소년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자치구

별로 관할 경찰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소속된 경찰관들이 관할 내 학교

를 순회하며 예방교육을 실행하면 좋을 것 같다.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마약 유혹이있는지 등

- 경B : 성인 교육의 효과는 미지수다. 청소년 교육은 필요한데, 아무리 양질의

예방교육을 실행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다. 물론 강

남구 학부모은 어느 지역보다 자녀애 대한 관심이 큰데 학업에 대한 관심

에만 몰두하지 말고 아이들 자체에 대한 사랑, 삶 전반에 대한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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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약류 중독 및 피해자 치료ᆞ재활 대책

❍ 행정과 사법기관 현저한 시각차, 강남구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유치 계획 중

- 전문가 3인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마약류 중독 및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대책에

대해서는 현저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강남구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은 마약류 중독 및 피해자 치료와 재활이 매우 중요하

다고 평가하였고, 마약류 중독 및 피해자 치료와 재활 대책을 위해서 강남구 차원

에서 중독관리퉁합지원센터의 유치를 계획 중이라고 함.

- 하지만 경찰 관계자 A와 B는 마약류 중독 및 피해자 치료와 재활은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하면서, 마약류 중독 및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 대책

보다는 마약류 사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마약류 중독 및 피해자 치료와 재활이 매우 중요

- 강남구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은 인터뷰를 통해서, 마약류 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보면 안

되며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치유가 필요한 환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요즘에는 유흥업소 등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투약을 당한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익명 검사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안내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함.

- 현재 서울에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이렇게 세 군데에만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가 있는데, 해당 기관을 강남구에 유치함으로써 중독자 또는 피해자들이

인정적으로 치료 및 재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마약류 사범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받았을 때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

- 경찰 관계자 A는 인터뷰를 통해서, 마약류 중독 및 피해자 치료와 재활에 대한

대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받으면 마약류 투약을

중단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강조함..

- 만약 처벌 이후에도 마약류를 재투약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만성 중독이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 등으로 회복을 불가능 할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런 점에서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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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범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대우한다면 도리어 마약을 확산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음.

- 경찰 관계자 B에 따르면 따가운 사회적 시선은 마약 투약을 억제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임.

- 미국처럼 만성적으로 퍼진 나라라면 치료와 재활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고, 환자로

대우하는 게 필요할 수 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

라고 평가함.

- 강남 : 마약류 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보면 안 된다. 치유가 필요한 환자이기도

하다. 또한 유흥업소 등에서 모르고 투약당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이

런 사람들을 위해 익명검사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안내하는 정책을 추

진 중이다. 강남구 차원에서는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유치하려고 한다.

서울에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에만 있는데, 해당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중독자 또는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ㆍ재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

고자 한다.

- 경A : 치료ㆍ재활?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처벌의 강도를 떠나 사법처리 과정

을 거치고 나서 마약을 다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 끊는다. 한번 혼

나고도 또 한다면 그건 만성 중독이고 구제 불능이다. 그런 점에서 치료

조건부 기소 유예도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 경B : 마약사범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대우하자고 하는데, 그게 도리어 마약

을 확산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따가운 사회적 시선은 마약 투약을 억

제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다. 미국처럼 만성적으로 퍼진 나라면 치료 재활

에 힘써야 하니까, 그런 시선을 없애야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그 정

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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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강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정책 평가

1.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관한 조례｣ 
❍ 강남구의회는 마약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강

남구 차원의 독자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의 법ㆍ제도적 근거를 마련

- 강남구 의회는 2023년 4월 14일 마약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강남구 차원의 독자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의 법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이는 강남구 의회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및 확산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 구청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강남구

마약류 확산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정책의 체계성을 담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방안

5.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 제5조 (지원사업)

- 강남구에서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추진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83 -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조례 제6조 (협력체계 수립)

- 마약류 확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정책은 사법, 치안, 교육, 복지, 보건 등 다양한

정책분야의 연계ㆍ협력을 필요,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

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 조례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 마약류 피해자가 사법처리 또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구호요청을

하지 못할 수 있음,

- 비밀 준수의 의무를 통해 피해자 구제 및 관련 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강남구의회가 동 조례를 얼마나 세심하게 제정했느닞 알 수

있는 부분.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결론적으로 강남구 의회는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방지 정책에 관한 핵심 의

제 및 정책과제를 획정했으며, 협력 체계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

보함과 동시에 비밀 준수 의무를 설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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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남구 보건소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현황

□ 강남구 마약류 확산 및 오남용 방지 정책에서 강남구청이 직접적으로 관할

하고 책임지는 업무영역

❍ 의료용 마약류 보관 및 저장 관리 점검사항

- 마약류 취급업자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해 마약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보건소에

보고, 이상 발생하면 보건소 조사 집행

마약류 취급

• 업무 외 목적(치료)마약류 취급 금지, 처방전 발부  금지

• 변질, 부패, 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지난 마약류 사용 금지

• 소지한 마약류의 실재고량이 보고한 재고량과 일치

마약류

저장 시설

•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 보관

• 저장시설을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

•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외의 종업원 출입 금지

• 저장시설을 주1회 점검하고 점검부 비치

사고 마약류

•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 지도 감독

• 사고마약류(분실, 도난 및 변질, 부패, 파손)발생 시 보건소에 5일 

  이내 보고

마약류

취급 보고

• 마약류의 양도, 양수,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등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

• 마약 및 프로포폴 성분의 마약류는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외 마약류는 취급한 날의 다음달 10일 이내 보고

허가관청 신고,

보고, 승인 및

기타 교육

관련사항

• 허가(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관청 

  변경 신청함 

•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폐업,휴업)한 때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함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의 경우 마약류

  관리자를 두어야 함 

•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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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중 변동사항 발생 시, 취급업자는 허가ㆍ승인ㆍ

폐기를 신청하거나 보고

- 마약류 취급자 리스트 관리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관리 업무를 분명히 하고,

마약류 양도 및 사고마약류 처리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업무사항.

- 최근 5년간 강남구 마약류 양도 연평균 419.5건, 사고 마약류 폐기 연평균

944.6건 발생.

- 마약류 취업업자의 신고ㆍ보고ㆍ양도ㆍ폐기 의무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인원과 시스템의 확보 여부가 중요

마약류 취급자

허가신청 및

변경허가 신청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의 경우 마약류 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허가(지정) 변경사항 있을 경우 변경 신청

 - 최근 5년간 민원 건수 : 322 건

마약류

저장 시설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해당관청을 통해 양도 

  승인을 받은 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

 - 최근 5년간 민원 건수 : 2,086건

사고 마약류

• 사고마약류(파손, 변질, 유효기간 경과, 사용 중단 등) 발생 시 

  해당 관청에 폐기 신청 후 폐기 완료 공문 받고 취급 보고

 - 최근 5년간 민원 건수 : 4,723건

마약류

취급 보고

• 사고마약류(분실, 도난 및 변질, 부패, 파손 등)발생 시 해당 

  관청에 폐기 신청 후 공문 받고 취급 보고

 - 최근 5년간 민원 건수: 1,1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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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류 감시원 제도 운영

❍ 2023년 현재 강남구 보건소는 총 7명의 마약류 감시원을 두고, 마약류

취급관리 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감시ㆍ감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감시원 제도를 운영

- 마약류 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르고 있음.

❍ 감시원의 자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1년 이상 약무(藥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감시원의 직무 범위

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

  검사 및 감독, 

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ㆍ

  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 

❍ 2023년 현재 강남구 보건소 총 7명의 마약류 감시원을 두고 있음.

- 현재 강남구 소속 보건소의 자료를 통해, 2023년 현재 강남구 보건소는

총 7명의 마약류 감시원을 두고 있음.

- 감시원들은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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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현재 마약류 취급하는 병ㆍ의원이 약 2,396개, 하지만 강남구 소속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감시원은 7명에 불과. 따라서 7명이 2,396개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기관들을 관리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

- 현행 마약류 취급관리제도는 자율점검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감시원 제도는

마약류 취급자 및 취급 업소의 일탈 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마약류 취급

기관들이 자율 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운영함.

-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 단속 및 통제하기 위해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남구 보건소 소속 감시원의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음.

- 예산상의 한계로 마약류 감시원을 빠르게 충원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 마약류 감시원의 활동과 성과를 배가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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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약류 취급업소 단속 강화 추진

❍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 마약류 취급자 점검을 위해 일반점검, 현장특별점검, 기획점검(선별⋅집중

점검) 진행.

구분 내용 횟수

일반점검 마약류 취급업소 대상 자율점검 연1회

현장특별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시 즉시 업소 현장점검 수시

기획점검

(선별ㆍ집중점검)

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식품의약

품안전처, 서울시와 기획점검
분기별 1회 이상

❍ 마약류 도난ㆍ분실업체 조치사항

- 관할 경찰서의 수사 결과를 파악하여 추가 위반사항을 확인 시에 행정처분 조치.

- 배송 중 도난⋅분실 사고 시에는 배송업체 등의 구체적 원인을 조사하고 「의약품

유통 품질관리기준」등 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자를

엄중 조치, 마약류 운송관리 지침 등에 관한 현장 교육을 병행 실시.

- 마약류 저장 시설이 있는 장소에 무인경비장치 또는 CCTV의 설치 권고.

❍ 상기한 조치가 실효적 효과를 거두려면 주기적 단속 및 불시 단속을 통해

마약류 취급관리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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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약류 진단 익명 검사 추진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사건 등 ‘마약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시민의

불안도가 높아짐에 따라, 익명으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 도입,

’23년 하반기 실시

- 익명검사는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익명으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로서

2023년 하반기에 도입함.

- 타의에 의해 우발적으로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사례 발생 시, 피해자가 익명

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를 확인.

- 피해사실 확인 시, 정신 및 육체적 피해구제 조치를 초동 단계에서 가동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 사전 차단함.

 ❍ 익명 검사를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검사받을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음

- 법적 조치를 희망하는 피해자, 불치병으로 인해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 마약류 중독 관련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보건 의료인 등 직무수행

관련 진단서 발급 희망자는 검사에서 제외됨.

-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익명검사는 마약류 6종(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모르핀,

암페타민, 엑스터시)에 대한 검사 키트를 사용할 예정이며, 마약류 진단 익명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결론적으로, 마약류 진단 익명 검사는 마약류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의한 협박

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방치된 상태에 있다가 추가 피해가 발생하

거나 중독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많은 사람들이 마약류 진단 익명 검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변 안전 보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준비

➡

상담

➡

선별검진

➡

확진검사/종합상담

➡

사후관리

∙ 사전 

  질문지 

  작성

∙ 제외

  대상

  확인

∙ 검사

  안내

∙소변 채취 후  

 담당직원 검사  

 수행

∙소요시간 

 10~20분

∙ 음성: 마약노출 피해

        예방법 교육

∙ 양성: 2차 판별검시 기관 

        안내 (은평병원) 및 

        종합상담 및 각종 지원 안내

∙ 결과

  관리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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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시 강남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유치 협의 추진

❍ 서울시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추가 신설 예정으로 강남구 관내 유치

추진 중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원래 2000년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설립된

알코올상담센터에서 파생된 것인데, 알코올상담센터는 2014년부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 다양한 중독문제에

대한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강북구ㆍ노원구ㆍ도봉구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총 3곳이 운영,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1군데 더 신설할 계획.

중독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① 신규 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②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단기개입 서비스 

중독질환

관리사업

 ① 사례관리 서비스 ② 위기관리 서비스 

 ③ 재활 프로그램   ④ 직업재활 서비스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① 신규 가족 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② 사례관리 서비스, 위기관리 서비스, ④ 가족 모임 지원 서비스 

 ⑤ 가족교육 프로그램

음주 폐해예방 및

교육사업

 ① 아동ㆍ청소년 예방교육 사업 ② 직장인 중독폐해 예방지원사업, 

 ③ 지역주민 예방교육사업     ④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① 보건복지, 경찰 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구축

 ② 지역법무 연계 · 협력체계 구축

 ③ 자원봉사 관리 · 운영체계 구축

 ④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진단 및

기획

 ① 지역사회 잔단 및 연구 ②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서비스 기획    

 ③ 자원조정 및 중재

❍ 마약류 피해자 구제 및 중독자 재활치료를 위한 강남권 거점 마련 필요

- 서초구와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마약류 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마약류 피해자 구제 및 중독자 재활치료를 위해 강남권에 거점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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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강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정책 제안

❍ 본 정책연구에서는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1. 강남구 마약류 공동대책협의회 설립

❍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함

현행안 개정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

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

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대책협의회)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강남구, 경찰서, 사

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조를 위해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

방 공동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관계기관 및 단체 간 협의

2. 마약류 관련 정보의 공유 및 관리, 대외협력, 

수사. 치료. 재활, 예방교육, 홍보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예

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원으로써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고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의장은 강남구청장으로 하며, 부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당연진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강남구의회 의장, 강남경찰서장, 수서경찰서장, 강

남교육지원청장,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

직 위원은 보건ㆍ의료, 청소년 선도, 교육 관련 

사회단체 대표 등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예방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

이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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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교육ㆍ사법기관 협조체계를 위해 ‘강남구 마약류 공동대책협의회’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및 설립 추진할 필요

- 현재 청년ㆍ청소년을 위한 예방 교육은 교육기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및 치료ㆍ재활, 의료용 마약류 관리는 행정기관, 단속 및 처벌은 사법기관

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상황임.

❍ 마약류관련정책의다면성을고려하여정부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4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입법예고 중, 2024년 2월 17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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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의무 감시역량 확충

❍ 예산과 인원의 확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마약류 감시원의 충원을 추진하

되 단기적 보완책으로 ‘마약류 명예 지도원’ 제도를 적극 활용

- 현 마약류 감시원 7명으로는 강남구 내 마약류 취급기관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 중장기적으로는 예산 확보와 인원 확충을 통해 마약류 감시원의 충원을 추진해야

하지만, 단기적 보완책 필요.

- 이에 따라 ‘마약류 명예 지도원’ 제도를 적극 활용을 제안함.

❍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항

식품의약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소비자 관련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의약 관련 협회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단체"라 한다)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마약류 관련 수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직무범위, 임기 및 지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항, 3항

직무 범위
1. 마약류의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임기 및 지원

명예지도원의 임가는 2년이며 연임 가능, 식품의약안전처장,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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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보건공무원 및 경찰관을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임명하는 방안 검토

- 전문성을 갖춘 은퇴자를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영입, 마약류 감시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효율성을 제고.

※ 미국 마약수사국(DEA)의 마약정보원에 준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을 선도하면서 지역 사회의 마약류 유통

및 소비 정황과 법 위반 행위를 탐문하게 하는 방안 추진.

- 마약류 감시원이 지역 내에서 집중적으로 감시ㆍ조사할 지점을 선별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범유통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 제고.

미국 마약수사국(DEA) 마약정보원 제도의 시사점

∙ 마약정보원은 미국의 주요 도시와 DEA의 원조가 필요한 국내지역, 그리고 마약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해외지역에도 배치,마약의 재배지나 생산지, 운송수단, 운송로, 

  거래조직의 구조 등과 같은 분야에서 복잡한 조사작업을 수행

∙ DEA 마약정보원은 국제적 범위에서 집행되는 미국 마약대응정책에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전문 기관원으로써 마약류 명예지도원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힘듦

∙ 하지만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 및 기능에 주목할 필요, 전문 지식을 갖춘 퇴직 보건  

  공무원 및 경찰관을 명예지도원으로 임명하고, 지역사회 내 마약류 관련 첩보 및 

  동향을 수시 체크하고 자료 제공하게 한다면, 강남구 마약류 확산 및 오남용 방지

  정책에 상당한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마약류 명예지도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명예 지도원의 신분을

보장하며 활동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

- 동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

강남구 마약류 명예지도원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이하 법),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약류 명예지도원 모집) 강남구청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명예지도원 

채용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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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49조 1항, 시행령 18조 1항에 따라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마약류 명예지도원 신청서(별지 제00호 서식)

2. 시행령 제18조 2항의 제2에 의해 소비자 관련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의약 관

련 협회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단체”라 한다)의 회원 또는 직원에 한해 마약류 

명예지도원 추천서(별지 제00호 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마

약류 명예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00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00호 서식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마약류 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마약류 명예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마약류 명예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약류 명예지

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27.>

⑤ 제4항에 따라 마약류 명예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00호 서식

의 마약류 명예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마약류 명예지도원의 해촉) 구청장은 시행령 제18조 5항에 따라 마약류 명예지도

원을 해촉할 시,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마약류 명예

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00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관할 구역

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에 따라 마약류 명예지도원에게 단

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마약류 명예 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구청장은 시행령 제18조 4항에 따

라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명예지도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 96 -

3.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의ᆞ약사 자율규제 

   협약 추진

❍ 강남구 의사회 및 약사회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도출하고 이것의 준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제안함

-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복약지도는 의사들과 약사들의 전문 영역이므로 과도하게

규제를 한다면, 의사들과 약사들의 불만이 증가할 것이며, 꼭 필요한 환자들이

제대로 처방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자율규제를 통해 의ㆍ약사들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강남구 마약류 확산 및 오남용

방지정책 핵심 동력으로 전환, 이를 통해 현행 마약류 취급관리제도 및 행정의

사각지대 완전 해소.

❍ 의료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을 체득하고 있는 의사들과 약사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유연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안) 마련

- 현행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제도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의료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치료적 처방을 저해하

지 않는 매뉴얼 도출.

- 자율규제(안)에는 위조된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을 요구

하는 병ㆍ의원 방문자들이나, 육안상 예후와 처방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약품

구매자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포함.

❍ 강남구청ㆍ구의회ㆍ의사회ㆍ약사회 4자협약 추진

- 강남구 의⋅약사 공동 TF를 결성한 후,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자율규제(안) 및

대응메뉴얼을 도출, 의⋅약사들의 온오프라인 토론회 및 협약(안) 서명 작업을

선행한 이후, 강남구청⋅구의회⋅의사회ㆍ약사회의 4자 협약 체결

- 강남구청과 강남구 의회는 의⋅약사 자율 규제활동에 대한 행정직 지원을 공약,

협약 체결 이후, 온라인⋅오프라인 통해 협약 내용 공표.

- 이로써 강남구 주민에 대한 홍보 효과와 함께, 자율규제 협약에 동참한 의⋅약사

들의 책임감 고양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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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에 관한 인센티브 검토 방안

∙ 마약 치료 및 상담은 높은 난이도를 지님에도 관련 치료 행위에 대한 수가는 일반 

  환자들과 동일, 현재 정부는 치료비 지원단가 및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

∙ 강남구 차원에서 마약예방정책기금을 조성하고, 마약중독자 치료하는 관내 병의원에 

  대한 재정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동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법｣ 제159조 2항에 따라 ｢강남구 마약예방정책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준비

➡

협의/토론

➡

공론화

➡

협약

➡

공표

강남구 

의ㆍ약사회 

공동 TF 결성

자율규제(안) 

및

대응매뉴얼 

도출

의ㆍ약사 

온오프라인 

토론회 및   

협약(안) 서명 

작업 추진 

강남구청ㆍ구의회ㆍ의사

회ㆍ약사회 4자 협약 

체결, 구청ㆍ구의회는 

의ㆍ약사 자율

규제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 공약

 강남구민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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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급별 교육 인프라 확보 및 ‘학부모 마약 예방단’ 결성

❍ (강남구청) 전문 강사진 충원, 시청각 자료 활용 등을 통한 청소년 학급별

대면 예방교육 인프라 확보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청소년 학급별 대면 예방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전문

강사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전문 강사진의 충원을 위해서 은퇴한 의ㆍ약사, 보건 공무원 등을 전문 강사진으로

충원한다면,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청소년 학급별 대면 예방 교육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만약 전문 강사진의 시급한 충원이 어렵다면, 의ㆍ약학사 및 검ㆍ경 관계자의

동영상 강의와 함께 의ㆍ약학 비전공자 중독예방 강사의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

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함.

❍ (학부모) 마약류 및 다양한 행위중독 예방과 치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추진,

이수자 중심으로 ‘학부모 마약예방단 결성’

- 강남구 차원에서 학부모들를 대상으로 마약류 및 다양한 행위중독 예방과 치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학부모 마약예방단 결성’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

- 학부모 리더를 중심으로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방지 캠페인을 펼치는 것과 함

께, 마약류 피해에 노출된 청소년 및 학부모를 지원.

✔ 미국 학부모 마약예방단(Parents Drug Corps Program)

   학부모마약예방단은 전국가족운동연합(National Families in Action)에 의해 설립, 청소년 음주, 흡연과 불법마약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캘리포니아 등 9개주 지역에서 조직, 부모지도자(parent leader)를 두어 
문제에 처한 학부모를 지원하고 학생들을 교육

학부모 마약 예방단 5일 기본교육과정5일기본교육과정(Parent Corps Basic Training)

1일차 2일차 3일차 5일차 6일차

당신의 자녀에 대한 
희망은 무엇인가?
당신의 희망에 대한 
걸림돌
청소년의 방황
자녀들에게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부모의 능력, 
위험요소와 보호요소
과학적 예방프로그램
누가 마약을 사용하는가

마약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청소년의 뇌발달
마약은 의약품인가?
마약의 합법화는 
가능한가?
광고의 영향
컴퓨터와 인터넷의 영향
학부모 자녀지도 지침

부모의 법적권리와 책임
학부모그룹의 종류
학부모그룹의 결성방법
학부모 훈련목표와 계획

학부모마약
예방단의 운영문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정부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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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남형 민관 치료ᆞ재활 및 회복 네트워크 구축

❍ 강남구청과 관내 병원 등과 연계하여 재활ㆍ치료 이후 ‘강남형 마약류 피해

회복 프로그램’ 추진 제안

- ‘강남형 마약류 피해 회복 프로그램’의 추진은 미국의 LEAD 프로그램(Law

Enforcement Assisted Diversion: LEAD)을 벤치마킹함.

- 리드(LEAD)는 먀악 범죄와 재범을 줄이기 위한 실험적 노력으로 2011년 미국

시애틀에서 처음 도입된 것임.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애틀 주 정부에서는 마약소지 및 판매 등을 포함하는 비폭력 경미 범죄

자를 체포하고 입건하는 대신, 경찰의 재량에 의해 이들을 체포 즉시 주택, 치료 및 지역사회

기반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연결

- 한국에서는 마약류 범죄가 아직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았고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 현실에 맞게 변형하여 추진한다면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강남구청과 관내 병원이 연계하여, ‘강남형 마약류 피해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함

으로서, 타의에 의해서 마약류을 접하게 된 피해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

하고,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도록 함.

✔   LEAD프로그램(Law Enforcement Assisted Diversion: LEAD)

리드(LEAD)는 마약 범죄와 재범을 줄이기 위한 실험적 노력으로 2011년 시애틀에서 처음 

도입, 마약소지 및 판매 등을 포함하는 비폭력 경미범죄자를 체포하고 입건하는 대신, 

경찰의 재량에 의해 이들을 체포 즉시 주택, 치료 및 지역사회 기반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으로 연결, 재범률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 그러나 마약류 범죄가 아직 광

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았고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 현실에 

맞는 변형 필요

❍ 이와 함께 단약을 결심한 마약류 중독자를 지속적으로 보살피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민간 마약류 중독치유 단체와 연계하여 마약류 중독자들이

관외에 치료공동체에 참여하여 단약 및 재활ㆍ치료, 회복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

-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ㆍ치료에서 치료공동체 가입 및 활동이 큰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이지만, 사회적 시선 때문에 신분 노출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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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강남형 마약류 피해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이러한 부분을 유의해서

마약류 중독자들이 잘 치료받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강남구 보건소, 또는 유치 예정인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관외 치료

공동체로 마약류 중독자를 인도하고, 정기적으로 재활ㆍ치료 상황을 점검하고

보살피는 것이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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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 강남구 마약류 확산 현황 및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강남구는 홍대, 이태원 등과 더불어 서울시 마약확산 초승달 벨트를 구성한

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관내 마약확산 공간분포를 분석하면 강남대로, 테헤

란로, 도곡로 등 업무상업지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 마약류 유형별 확산실태를 보면, 강남구는 타 지역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이 마약 및 대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 이는 강남구에

의료기관이 집중된 상황과 무관치 않음

❍ 연령별 확산실태를 보면, 강남구는 타 지역과 유사하게 2030세대에서 마

약류가 빠르게 확산 중, 타 연령대에서 최근 마약류 확산이 다소 억제되는

것과 달리, 동 세대에서는 꾸준한 증가세

□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 강남구 마약류 공동대책협의회 설립

- 행정ㆍ교육ㆍ사법기관 협조체계를 위해 ‘강남구 마약류 공동대책협의회’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및 설립 추진

❍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의무 감시역량 확충

- 예산과 인원의 확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마약류 감시원의 충원을 추진하되 단

기적 보완책으로 ‘마약류 명예 지도원’ 제도를 적극 활

- 퇴직 보건 공무원, 퇴직 경찰관 등 전문성 있는 명예지도원 확보함으로써 마약류

감시원의 업무를 보조

❍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의ㆍ약사 자율규제 협약 추진

- 강남구 의사회 및 약사회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도출하고 이것의 준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현행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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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관리제도 및 행정의 사각지대 완전 해소

-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복약지도는 전문 영역이므로 과도한 규제 시, 필요한 환

자들이 처방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 발생

- 현행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제도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의료 현장의 다양한 사

례들을 체득하고 있는 의ㆍ약사의 집단지성을 통해 유연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안) 마련

❍ 학급별 교육 인프라 확보 및 ‘학부모 마약 예방단’ 결성

- 강남구청: 전문 강사진 충원, 시청각 자료 활용 등을 통한 학급별 교육 인프라

확보: ① 은퇴한 의ㆍ약사, 보건 공무원등을 전문 강사진으로 충원하여 청소년

맞춤형 마약예방 교육 추진. ② 의ㆍ약학사 및 검ㆍ경 관계자의 동영상 강의와

의ㆍ약학 비전공자 중독예방강사의 오프라인 강의 병행 추진

- 학부모: 마약류 및 다양한 행위중독 예방과 치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추진, 이수

자 중심으로 ‘학부모 마약예방단 결성’하고, 강남구 차원에서 학부모 교육 프로

그램 추진, ‘학부모 마약예방단 결성’하고 동료 학부모 교육 및 학생 지도.

❍ 강남형 민관 치료ㆍ재활 및 회복 네트워크 구축

- 강남구청과 관내 병원 연계하여 재활ㆍ치료 이후 ‘강남형 마약류 피해 회복 프로

그램’ 추진

- 타의에 의한 마약류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

고 치료보호기관의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한 단약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지속적

보살핌 진행

- 강남구 보건소, 또는 유치 예정인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관외 치료공동

체로 마약류 중독자를 인도하고, 정기적으로 재활ㆍ치료 상황을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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